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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모든 제도는 개별적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 제도의 목적에 적합한 규제장
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제도의 개별적 고유성은 전체적인 제반 제도들
의 틀과 인접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마련될 때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적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고, 유사한 규제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양산함으로써 규제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발생시
키는 요인이 된다. 
개발연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의 토지관련법은 주로 개발사업을 뒷받침하
는 개발우위의 제도가 주류를 이루어왔고, 환경보전 개념과 환경성 고려는 상대
적으로 미흡하였다. 1990년대에 대대적으로 추진된 토지이용규제완화 조치는  
도시용지 우위 및 개발 우선적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경규제체계는 이와 같은 개발 우선적인 토지이용규제체계에 대응하여 마련된 
것이 많다. 이로 인해 환경관련규제 내용 중의 상당부분은 토지이용규제와 중복
되거나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의 방지와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
기정책으로부터 환경문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
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도 개별법체계에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고,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으며, 환경정책과 공
간정책의 통합도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의 개념과 틀도 친환경적
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국토이용계
획체계가 선계획 후개발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
관리가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공간계획체계 내에 
환경에 대한 고려가 내재화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제도도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도록 변화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제도들의 선언적인 친환경적 
규정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 보전과 개발의 조화, 환경성의 확보는 2000년대의 토지이
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가 공동으로 해결하고 추구해야 하는 정책목표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수많은 제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새로 바뀐 국토이용계획체계 및 토지이용규제제도를 감안하여 환
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틀과 내용을 재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제도환
경에 맞는 합리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의 연계화를 
시도한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 이 연구를 계기로 개별적인 제도가 서로 연계되
어, 서로 중복적이고 상충적인 관계이기보다 상호 보완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
로 개선되어 정책집행의 시너지효과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간 
이 연구를 맡아 성실히 수행해온 채미옥․정희남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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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요  약
개발연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의 토지관련법은 주로 개발사업을 뒷받침하
는 개발우위의 제도가 주류를 이루어왔고, 환경보전 개념과 환경성 고려는 상대
적으로 미흡하였다. 1990년대에 대대적으로 추진된 토지이용규제완화 조치는  
도시용지 우위 및 개발 우선적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경규제체계는 이와 같은 개발 우선적인 토지이용규제체계에 대응하여 마련된 
것이 많다. 이로 인해 환경관련규제 내용 중의 상당부분은 토지이용규제와 중복
되거나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의 제정으로 국토이용계획체계가 선
계획 후개발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토지
이용규제제도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공간계획체계 내에 환경에 대한 
고려가 내재화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제도도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종합적인 국토관리의 기본 틀 내에
서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규제의 조정 또는 수평적 연계방향을 모색함으로
써,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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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크게 서론과 6개 장의 본론과 결론 및 정책건의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인 제1장에서는 이 연구를 추진하게된 배경, 목적, 연구범위를 명시하였다. 
이 연구의 범위는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관련법에서 토지이
용에 관한 규제를 하는 제도, 즉 수질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과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토지이
용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전환경성검토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의 연계가능성
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토지이용규제 및 환경규제의 개념 및 목적을 고찰하였다. 토지
이용규제는 개별적인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법적․행정적 조치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규제는 공공재산
으로서 자연환경의 남용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화를 방지하고, 자연생태계
를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규제 수단 중에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를 환경규제로 보았다.  
제3장에서는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토지이용규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정에 의한 규
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
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인구 및 산업을 집중시키는 시설을 억제하고 있
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별 행위규제를 통한 
토지이용규제를 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환경성 검토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에서 고려
되고 있는 환경요소는 크게 두가지 측면, 기초자료 조사단계와 계획수립지침이
나 기준에서 강화한 환경성 검토 부분이다. 우선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
요한 기초조사 단계를 강화하여, 시․군의 인구․산업, 토지이용상황만이 아니
라 고도, 경사도, 지하수, 임상자원, 생태 식생, 동식물 서식지, 문화재, 공원, 녹지
분포, 폐기물, 수질 등 다양한 환경 생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두 조사하도록 되
어있다.  
iii
또한 계획수립단계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틀을 잡아 군지역
도 계획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에서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
획의 한 부문으로서 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
시관리계획의 입안 시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며, 토지의 물리적․공간․입지적․자연생태적 특성을 기초로 토지적성
을 평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와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
여 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
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
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을 주축으로 
하는 각종 계획 및 규제제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수단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
획법에 의해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
는 제도적 틀은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체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구체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실천적 기준들
이 뒷받침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바, 토지이용규제와 상호 유사한 분야가 많은  
환경규제제도와 연계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강구된다면 제도 상호간의 
시너지효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환경규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환경규제는 용도지역지정에 의
한 환경규제와 용도지역 지정 없이 규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지정에 
의한 환경규제는 습지, 수질,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 관련법에서 용도지
역을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
역, 지정호소, 청정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특정도서, 습지지역, 자연공원법상의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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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관련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것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세가지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존의 
지형지세 및 시설물변경을 금지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공작물의 신․증
축, 토석채취, 수면매립․개간․간척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야생동식
물의 보호를 위해 야생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만이 아니라 소리․빛․냄새 등도 
금지하고 취사․야영 등을 금지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환경오염행위를 금
지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시설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생태계보전지역과 유사
한 규제가 가해지는 지역은 공원구역의 자연지구와  특정도서(「독도등도서지역
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다. 특정도서에서는 상기 제한내용 외에 택지조
성, 공유수면매립이 부연적으로 금지항목으로 명시되어있다.
용도지역의 지정 없이 토지이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제도로서 사전환경성검
토제도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입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계
획단계에서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마련을 유도하
기 위한 제도이다. 
제5장에서는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법 상의 행위규제 내용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인 사항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立木․竹의 벌채, 토지분
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환경오염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 중에
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행위의 제한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은 
모든 토지이용의 기본이 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의거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법 상의 행위규제 내용 중의 차이
점은 주된 규제대상과 요소에 있다.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는 주로 인문
적 요소를 중심으로 규제하며 토지이용형태를 용도별로 세분하여 각 지역․지
구․구역에 따라 주거용․상업용․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그 허용되는 용도와 시
설물의 규모, 밀도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환경보전관련법 상의 규제는 토지이용
v행위나 밀도 등의 규제보다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입목․죽의 벌채, 골재채취 
등의 자연훼손 행위,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제한, 야생동물의 위협 포획 등과 같
은 자연이용행태의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관련법과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 중
에서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자연녹
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은 그 행위제한체계가 사람중심이어서 허용되는 용도가 
매우 광범위하여 환경보전관련법상의 용도지역 규제내용과는 상충적인 부분이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수단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조사와 환경성검토, 환경계획 
등은 사전환경성검토 항목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시 
고려하는 항목과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조사하는 기초조사내용을 비교해보면 거
의 동일한 항목이 조사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 개발행위허가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기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검토하고있는 사항들의 상당부
분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검토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서 보
강한 친환경성 확보체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의 역할분담체계를 강구하여  
양 제도의 구체적 실천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문제점을 보면, 일반적인 문제점으로서
는 개발정책과 보전정책이 연계되어있지 않아 개발부서와 보전부서 간의 업무 
연계 및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발관련 법률
과 보전관련 법률간의 상충, 일반적 토지이용규제를 배제한 특별법의 남발, 도시
적 토지이용과 보전적 토지이용간의 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이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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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비해 각종 계획체계 및 계획수립기준, 정책수단
에 있어 환경성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국토계획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환경친화
적 국토관리가 구체적인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자료 및 각종 보완기
준들을 정치하게 아직 제도에서 걸러내지 못한 한계점들이 잔존해있다는 점이
다. 즉 각종 계획수립지침과 기준에 의해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전용
도지역으로 우선 지정하여서 관리할 수 있는 틀이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이 인간생활의 편이성과 인문요소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어 
보전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이 
인문요소 중심의 누적적 용도규제 체계로 되어있음으로 인해 국토계획법상의 용
도지역의 성격이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있다. 
또한 소규모개별입지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새로운 국
토계획법에 의하여 기반시설연동제,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개발행위허가제, 
토지적성평가제도 등이 도입되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무질서한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정규모(200㎡) 이하의 소규모 개별입지에 대
해서는 여전히 대비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난개발 행태는 대규모개
발에서보다 소규모 개발에서 초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개별입지를 
환경친화적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한 과제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불허가 하는 데 있어, 주변지역 
자연경관과의 조화, 양호한 하천 경관 보호 등도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들  
정성적 판단에 기초한 개발행위허가제가 개발허가 신청자를 납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합리적 허가기준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도 해결
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 다음 환경규제의 문제점을 보면, 환경관련 법률 상호간의 유사 중복성문
제를 들 수 있다. 환경관련법률 상호간에 중복하여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 바, 특
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청정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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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들로서 규제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인 규제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생태계보전지역, 특정도서, 습지지역 등도 지정대상지역은 각
각 도서, 습지지역, 생태계 민감지역 등으로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나 크게 보면 
도서생태이건 습지생태이건 모두 생태계보전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는 지역들이
고, 그 규제내용도 유사하다.
법체계가 규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 
예로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모두 사전환
경성 검토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자나 행정계획 수립자가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되
어 있다. 이로 인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시행을 위한 부담이 대부분 신청자에게 
전가되어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6장에서는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성 확보방향을 제시하였다. 우
선 양 규제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하는 이유로서 전반적인 여건변화와 제도환
경변화를 들 수 있다. OECD 국가에서는 환경규제를 개별법체계에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고 아울러 환경정
책과 공간정책의 통합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과 틀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국토관리 차원에서 환
경보전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 바뀐 국토관리 및 국토이용계획체계를 감안
하여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틀과 방법을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각각의 역
할분담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지향주의적이던 국토관리법과 도시
계획법 체계에 의거하여 구성되었던 환경규제 체계를, 국토계획법체계와 대비하
여 상호 중복된 부분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시너지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과 보전의 조화, 지속가능한 개발, 토지
이용 및 환경규제제도의 체계화․투명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는 수
평적으로 조정․연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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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
구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환경관련법률 연계방향
계획
단계
기초정보
조사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조
사자료
․토지관리정보
․토지적성평가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비오톱
․공동 조사 관리체계
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
․환경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지침과 기준의 조정
토지
이용
규제
단계
사전적
토지이용
규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연동제
⇔
․환경관련법
상의  행위
제한
․사전환경성
검토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
역별 행위규제와 환경관
련법상의 용도지역별 행
위제한․개발행위허가
제․사전환경성검토 내
용 등의 연계 조정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화는 개별제도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피규제자의 편이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초정
보 조사단계, 계획단계, 이용규제단계에서 그 연계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초정보 조사단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항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
축하여 기초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 표 2 > 기초정보 연계  
건교부․지자체 환경부․지자체
기초조사
의 역할 
분담
o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경제, 교통, 공급처리시설, 공공
편익시설, 환경관리, 재정
o 자연환경 부문, 환경관리, 공원녹
지
자료 관리
o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경제, 교통, 공급처리시설, 공공
편익시설, 환경관리, 재정
o 자연환경 부문, 환경관리, 공원녹
지
연계 o 온라인 전산망으로 연계(국토계획법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와 연계)
조사주기 o 정기적 재조사
활용
o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
구단위계획, 토지적성평가, 개
발행위허가, 기반시설연동제
o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사전환
경성검토), 환경법관련 용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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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공간계획체계와 사전환경성검토체계의 연계화 방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간계획체계 내에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성 부문이 내재화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상의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의 중복성, 소요 인력 및 비용, 검토결과의 충실성, 행정처리의 효율성 문제
를 고려하여 역할분담과 기능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
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운영상의 고비용이
나 비효율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검토보고서 작성에
서 기초자료 관련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
환경성검토보고서 작성항목으로 되어있는 부분 중에서 지역개황, 환경현황, 환
경관련보전시책에 관한 자료는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구축한 기초정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항목에서 제외하여 보고서 작성항
목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부문에서는 현재의 국토계획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한 각종 친환경적 요소 및 기준의 구체적 실천성을 높이는데 주력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보전 대상이 되는 녹지축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자료나 
녹지축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이 미흡한 실정이고, 경관검토서나 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협조체계
를 구축하여 생태 및 녹지축, 경관성 둥이 도시계획체계에 제대로 반영되고 존중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기준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
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계획에서 각종 용도지역과 시설물의 입지와 규모를 미리 
적정하게 확보하여,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필요에 따라 부분적
x이고 산발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조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서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중의 하나인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의 전산화와 적성평가기준의 표준화 작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토지이용규제단계에서 용도지역의 세분화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내용
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각종 공간계획의 계획취지는 상당부분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내용으로 구현된다.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인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
지이용규제는 사전적으로 환경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제한 내용과 규제체계가 친환경성 측면에서 재구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이 환경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된다면 
현행의 누적적, 인문요소 중심의 행위제한 내용 중의 상당부분은 허용용도의 범
위가 순화된 형태로 조정될 것이다. 특히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누적적 용
도규제체계를 지양하고 순화된 용도규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성격을 분명
히 하고 지역성격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을 사람이 생활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생
활하지 못하는 순수 자연공간으로 세분하여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행위
규제는 현행의 용도규제체계를 유지하되, 사람이 생활하지 않는 자연공간에 대
한 용도규제는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취지에 적합한 형태로 생태계보호에 필요한 
규제내용을 첨가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허용되는 용도의 폭을 인문환경요
소보다는 자연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용도인지를 검토하여 구성
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허용하는 규모기준의 규제를 지양하여 소규모
의 개별입지를 막아야 한다.   
그 다음 용도지역․지구의 복잡성과 다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규제체계를 단
순화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경관 및 생태보전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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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환경관련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
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장관이 하되, 지정하는 용도지역․지구의 명칭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명칭과 구분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 명시한 용도
지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현행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가 환경관
련 규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관련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각종 
자연보전관련 용도지역의 명칭을 용도지구로 변경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
역에 중복․지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정비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과의 조정만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제2종지구
단위계획제도 등과도 동시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에서는 이 연구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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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및 보전관련 정책은 국토이용계획제도와 환경성 측면의 
규제제도로 구성되어있으나, 각기 개별적인 행정목적에 입각하여 수립 집행됨으
로써 제도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있어 제도 상호간의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행
정절차의 장기화 등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다.
2002년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하 :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개발위주의 국토개발계
획체계가 정비되어 환경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계획
적인 개발이 유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계획법에서 선계
획 후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체계를 바꾸고, 비도시지역도 도시계
획기법을 적용하여 계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실천 수단으로 토
지적성평가제도, 개발행위허가제,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기반시설연동제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은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
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선언
적인 수준에 그치고 일부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2한편 환경법제는 1963년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출발하였으며 1970년대까지
는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독물 및 극물에관한 법률, 합성수지폐기물처
리사업법, 환경관리공단법 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그리고 폐기
물의 관리 등 환경공해에 대한 것이 주축을 이루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단
순히 환경공해를  방지한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 그 자체, 즉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적극적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막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멸종위기
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에 의해 자연생태계보전
을 위한 보전지역의 지정 및 개선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게되었다. 이는 환경행정이 종래 대기, 수질, 소음, 진동오염원의 사후관리 
제거기능 중심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차원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현재 환경규제는 습지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생태계
보호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역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환경영향평가제, 사전환
경성 검토와 같이 지역지정 없이 이루어지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환경관련규제는 개발 우선적이던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
계획법체계에 대응하여 마련된 것이 많다. 환경관련규제 내용 중의 상당부분은 
환경규제 상호간에,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행정의 편이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적 토지이용과 환경보
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이용계획
체계가 전반적으로 변화하였고,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어 환경 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한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연
계화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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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종합적인 국토관리의 기본 틀 내에서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규
제를 조정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토지이용규제제도1)와 환경규제제도이다. 토지이용규제제
도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규제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정에 의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규제는 규제내용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 억제에 초점을 둔 
것이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규제보다 개략적인 것이고 그 적용
범위도 광역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규제 현황부분에서 「수도
권정비계획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
권역의 규제내용만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화 방안 검토부분에서는 제외하였
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농지법, 산지법 등의 개별법에 위임한 사항 규제내용
도 현황분석 부분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들 개별법의 행위규제
내용이 국토계획법의 행위규제내용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연계성검토 분석 
부분에서는 별도로 분리시키지 않고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주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으로 인한 폐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1)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개
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이용규제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발사
업 목적의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규제제도에서 제외한다.
4규제대상물질의 범위와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여 오염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이
를 위반했을 때 벌과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직접규제가 주를 이루어왔
다.  이러한 환경규제 중에서 토지이용규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보전목적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거나, 지역 지정 없이 환경에 미치는 각
종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나 소음, 지하수관련 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대기환경규제지역, 소음진동규제지역, 지하수보전
구역,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등)하는 것은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환
경보전관련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와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2)하고 규제를 하
< 표 1-1 > 분석대상 토지이용규제제도 및 환경규제제도
구 분 토지이용규제제도 환경규제제도
현황분석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하천법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연계성
검토분석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2) 용도지역 지정에 의한 환경규제로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습지지역 등을 들 수 있고,  비 지역지정에 의한 환경규제는 환경영향평가제, 사전환경성검토제 등을 
들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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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와, 용도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게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주 분석 대상으로 한다.
4. 연구방법 
▣ 문헌 및 이론 분석
문헌연구를 통해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규제방법,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등 환
경적 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통합추세에 대한 사례와 관련문헌을 고찰한다.   
 용도지역 지정에 의한 환경규제(보전용도지역)내용과 방법, 용도지역지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용도규제 내용과 규제방법을 검토하여, 이를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내용 및 방법과 비교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환경규제내용과 토지
이용규제내용을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유형별로 양 규제 내용을 통합하거나, 조
정하여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 담당공무원과의 면접조사
환경관련업무, 개발사업관련 업무, 계획관련업무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
하여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규제의 문제점 및 연계성 확보방안을 조사하여 대
안 작성의 기초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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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토지이용규제 및 환경규제에 대한 이론고찰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과 토지이용규제 방법
정부규제는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참여자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즉 정부규제는 대부분 
금지 또는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는 이러한 정부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
토지이용은 주변의 토지이용과 상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가 있다. 토지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이 개입하게되는데, 이러한 공공개입의 한 형태가 토지이용규제이다. 
토지이용규제는 어떤 공적 주체가 피규제자의 토지이용을 스스로의 의지 하에 
두는 활동으로서, 개별적인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에 의거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3)
82) 토지이용규제의 목적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의 용도와 밀도의 적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부의 외부효과를 방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용도규제는 토지이용 용도를 적정화하여 토지이용시설이나 활동의 종
류를 규제하여 토지이용의 순화 내지 용도혼합의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토
지이용밀도의 적정화는 주로 시설규모 또는 층고 제한을 통하여 과밀을 방지하
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의 목적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이용에
서 초래되는 폐해를 제거하여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3) 토지이용규제의 유형 및 규제방법
토지이용규제는 공적 주체가 규제자가 되어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그 의지를 
실현하거나,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
어진다.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지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와 인․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절차에 의한 토지
이용규제를 병행하고 있다.4)
용도지역․지구제는 그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따라 일정한 토지이용행위를 허
용 또는 제한함으로써 토지이용을 부분적이고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실
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당해 용
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토지이용규제 방법은 용도규제, 면적규제, 건축규제, 분할규제에 의거하고 있
다. 용도규제는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이용을 규제하
는 것으로 해당 법률에서 지역지구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거나, 
3) 류해웅. 2000. 토지법제론. 서울: 부연사. p110.
4) 상게서.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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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행위를 열거하여 개발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면적규제는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이하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 건축규제는 한 필지의 토지이용
을 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 제한하는 것, 대지의 분할 제한은 필지의 지나
친 영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에 미달하게 분할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2. 환경규제의 개념과 목적
1) 환경정책과 환경규제의 개념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이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공정
책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환경오염행위나 환경파괴행위를 규제하거나 환경시설
의 설치 및 환경보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바람직한 환경상태의 달성과 유지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을 총칭하여 환경정책이라 한다.5)
환경정책은 다양한 규제를 수반하게 된다. 환경규제는 대기․물 등의 오염을 
줄이고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공공재산으로서 자연환경의 남용
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화를 방지하고, 자연자원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다.6)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환경규제 중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
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사전환경성검토와 같이 광범위하게 토지이용규
제를 하는 것을 편의상 환경규제로 통칭하기로 한다.
2) 환경규제의 수단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해 환경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관련 규제수단
은 지시 및 통제방식의 직접규제와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제도가 있다. 
5) 김인환․이덕길. 1998. 전게서. p3.
6) 대한상공회의소. 1994. 환경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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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규제로는 배출업소의 인․허가, 지도․점검, 각종 수질․대기․소음진동 토
양보전 및 유독물 관리 등의 환경기준이 있고, 경제적 유인제도로는 환경개선부
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있다.7)
(1) 직접규제수단
① 배출허용기준
직접규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할 규칙을 법으로 제정해 놓고 이를 위반
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시행방법이 비
교적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난다.  
오염매체별 각 개별법들은 주로 직접규제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규제
는 오염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주민
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
동규제법 등은 실질적인 환경오염방지수단으로 직접규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대기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또는 최대허용농도를 규정하고 있다.8) 배출허용기
준을 이행하지 못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중지명령 등 이행을 위
한 강제적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엄격
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오염물질을 많
이 배출하는 업소가 밀집되어 환경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현재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울산, 온산 및 
7) 환경부. 2001. 환경백서. p79.
8) 우리나라의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등 총 2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1999년부터는 1995∼
1998년 동안에 적용되었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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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산업단지와 여천산업단지 등 2개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엄격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신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게된다.
② 기술규제
기술기준 내지 기술규제는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집행이 불완전할 경우 생
산자에게 특정 생산공정이나 원료의 사용 및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술기준(technology standards)은 오염자가 경제행위를 하면서 사용하
는 생산기술이나 생산절차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은 고정오
염원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아황산가스를 관리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9)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물체를 설치하려
고 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
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 고시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허
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사용중
지명령을 받거나 폐쇄명령을 받게되며,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배출부
과금도 부과된다. 
③ 토지이용규제
오염물질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방법만으로는 환경규제의 실효성
이 크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차츰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특정의 용도지
9) 이원설. 2001.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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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지정하여 환경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늘고 있다. 
이 방법은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서 보전목
적의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는 방법10)이 있다. 토지이용규
제와 관련된 환경관련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수도법 등이 있다.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 내
용의 예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 파괴가 현저하거
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
정․고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일반
건축물, 숙박․음식점, 대규모 축산시설 등의 입지제한 및 국토이용계획상의 용
도지역 변경을 억제하고 있다.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수질오염물
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
수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어폐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2) 경제적 유인제도
 경제적 유인제도에는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
예치금․부담금제도 등이 있다. 1990년대 이전의 국내외 주요 환경정책수단은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이나 각종 환경기준을 설정한 지시 및 통제 등
의 직접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1990년 이후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 지구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규제수단 외에 여러 경제적 
유인수단이 도입되었다. 1992년부터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
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경제적 수단들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11) 
10) 토지이용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최초의 법률은 1573년 스페인의 「Law of Indies」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 토지이용규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안종윤 
외. 1997. 전게서. pp138-139.)
11) 이외에 환경세 도입,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해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의 신축적 환경관리수단, 자
율환경관리 등의 도입타당성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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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1991년 제정)에 의거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
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과 경유자동차이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용도, 연
료․용수사용량, 지역 등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차령, 지역 등이다.
배출부과금제도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부과하는 제도로서 1983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1996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
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초과부담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시설수 및 오염물질배
출량이 점차 증가되어 초과배출부과금제도만으로는 환경개선 효과가 적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제도
를 1997년 1월 1일 도입하였다. 초과부과금 부과항목은 대기의 경우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0종이며, 수질은 BOD 또는 COD, SS, 카드뮴 및 그 화합
물 등 17종이다.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은 대기의 경우 2종(먼지, 황산화물)이며, 
수질은 2종(BOD 또는 COD, SS)이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재활용이 곤
란한 제품․재료․용기에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해당제품
의 생산 및 수입업자에 부과하여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킴으로써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12)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부과되며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
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수
12) 껌과 합성수지에는 각각 판매가의 0.27%, 0.35∼0.7%의 종가세적인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 
이 외에는 살충제용기에 개당 7∼16원, 유독물용기에 6∼11원, 화장품용기에 0.7∼8원 등 종량세적
인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이원설. 2001. 전게서.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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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 물의 수질검사비용
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
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13) 
(3) 사전적 규제방법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법제 등도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매체별 환
경오염물질배출의 통제 및 처리에 관한 직접규제방식의 사후처리 중심이었다. 
그러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방
지시설은 사후처리방법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도입된 것이 황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
도이다.  이 제도들은 지역 지정 없이 환경에 미치는 각종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사전협의 형태이다가,  
1993년 단일법으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1993)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그 후 1999년 말「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환경․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가 통합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환경영
향평가제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
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전원개발
특별법에 의한 전원개발실시계획,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에서 환경부 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한 규정을 확대발전시켜서 도입된 제도이다. 1993년 1월 「환경정책기본
13) 부담금의 부과율은 종전까지 먹는샘물에 대하여 평균판매가격의 20%를, 청량음료 등 기타 샘물에 
대하여는 샘물원가의 5%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0년도에 먹는샘물과 기타 샘물에 대해 부과율을 
7.5%로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부과대상간 부과율의 형평성을 도모하게 되었다.(이원설. 2001. 전게
서. 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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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였고, 1994년 6월에는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법령에 협의 근거가 없는 행정계획이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소규모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여 왔다. 1999년 12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
도를 법정제도로 도입하여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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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현황분석
토지이용규제제도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규제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
정에 의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여 용
도지역별 행위규제를 통한 토지이용규제를 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환경악화
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과 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성검토, 제2종지구단
위계획제도,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토지적성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환경 친화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1994년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종래의 5개권역을 3개권역으로 
조정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
어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
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입지와 도시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
가 있는 지역이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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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지역으로 하고 있다. 
 < 표 3-1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행위제한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학
교
4년제 
대학․교육대
학
신설:금지
이전: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제외)
신설 : 금지
이전 : 수도권내 가능
신설 : 금지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신설:금지
이전: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제외)
신설 : 가능
이전 : 수도권내 가능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신설:금지
이전: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제외)
신설 : 가능
이전 : 수도권내 가능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없
음)
증원
총량규제(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20%이내 허용, 20%초
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판매 
15천㎡, 업무등 
25천㎡)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규제폐지 금지
공공청사
(1천㎡)
심의+과밀부담금
(서울시) 심의후 허용 심의후 허용
연수시설
(3천㎡) 금지 심의후 허용
기존시설 증축만 
허용
공장
대기업: 신증설 금
지
중소기업
․공업단지 : 업종
규모 제한없음
․공업지역 : 도시
형공장 허용
․기타지역 : 현지 
근린공장, 첨단업
종, 봉제, 종이 제
품 제조공장 허
용
대기업 : 신증설 금지
(아산 국가공단은  제
외)
․반도체 등 10개 첨단
공장 25%-50% 증설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1%이상인 20개 첨단
업조에 한해 2001년
말까지 신․증설 허
용
중소기업 : 업종규모 제
한없음
대기업 : 신증설 금
지
중소기업 
․공업지역 : 도시형 
공장(3천㎡ 이내)
․기타지역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도
시형 공장(1천㎡이
내)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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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업지역 지정 위치 변경만 허용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
된 공업지역 허용
좌동
택지 조성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100만㎡이상 심의 후 
허용
3만-6만㎡미만 심의
후 허용
공업용지 조성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30만㎡이상 심의 후 
허용
3만-6만㎡미만 심의
후 허용
관광지 조성
10만㎡ 이상 심의후 
허용
10만㎡ 이상 심의후
허용
3만-6만㎡미만 심의
후 허용
근거조문
법 제7조
영 제10조, 제11조
법 제8조
영 제12조
법제9조
영 제13조, 제14조
   자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9조. 시행령 제10조∼제14조.
이중 자연환경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
요한 지역으로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공공시설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
증설을 억제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자연보전
권역 안에서는 30,000㎡이상의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금지되고 인
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직업훈련시설 등 오염유발시
설의 신․증설이 금지된다. 그리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자연
보전권역 안에서 공장건립면적 500㎡이상의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이 금지되
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으로는 경기도 이천시,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가평군, 양평
군, 여주군, 광주군, 안성군 일부 등 총 3,791㎢의 지역이 해당된다.
2.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정에 의한 행위 규제
용도지역․지구는 88개 법률에서 215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되고 있으며, 이 중
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되는 전통적인 용도지역․지구․구역은 40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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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지정되는 개별구역은 175개이다.14)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는 도시관리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도시관리계획
에서 정하고 있는 대분류 4개 용도지역이 토지이용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이들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의 기준이 되고 있다. 국토
계획법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
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의 용도를 구분한다.  
< 표 3-2 >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류 및 지역성격
도시지역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제1∼제3종) 준주
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 :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
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
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
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
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
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료: 국토계획법 제6조, 제36조.
14) 정희남․최혁재. 2001.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정비방향 연
구」. 안양: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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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도지역과 함께 국토계획법은 용도지구를 두고 있다. 용도지구로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
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모든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행위제한 대상을 건축물 기타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위제한 규정양식
은 용도지역과 지구로 나누어 용도지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용도지구는 시행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상의 4개 용도지역 안에서의 토지이용규제는 국토계획법에서 직
접 규정하는 방식과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즉 주거․
상업․공업․녹지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직접행위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일정한 토지이용규제가 가해지고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반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토지이용규제
를 정하지 않고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초지는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
재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행위제한
 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가 주 지정 목적이기 때문에 주거용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고 있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의 용
도규제가 엄격하다.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모두 주거용 중에서 아파트와 
기숙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바닥면적이 1,000㎡미
만인  경우만 허용된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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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모두 허
용된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의 일부가 허용되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대
부분 허용된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거의 상업지역과 유사할 정도로 허용되는 용도의 범위가 
누적적이다. 즉 모든 주거용 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허용되며, 동시
에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등이 모두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주거용과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교육및연구복지시설이 모두 허
용되며,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아파트형 공장, 인쇄소 등이 허용된다. 
공업지역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용도인 주거용이 규제된다. 전용공업지역의 
경우 기숙사만 허용되고 일반공업지역은 단독주택과 기숙사만 허용이 된다. 하
지만 대도시지역에 많이 지정되는 준공업지역은 모든 주거용 건물이 모두 허용
된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은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중에서 허용되는 용도의 범위
가 가장 넓은 지역으로서 주거용부터 상업시설, 공업시설까지 모두 허용되는 복
합용도지역이다. 
(2)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
①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따라 행위제한내용
이 구분된다. 
자연녹지지역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허용
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모두 허용된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의 일부가 허용되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대부분 허
용된다. 농수산물공판장․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공판매시설과 터미널, 
제 3 장 ∙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현황분석      23
철도역사 항만등의 판매영업시설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자연녹지지역은 의료시
설,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등이 대부
분 허용되어 보전적 성격의 용도지역이기보다는 개발적 성격이 더 강한 지역이
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양한 용도의 혼재로 인한 난개발 문제가 나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보다는 허용되는 용도의 범위가 좁기는 하나, 아
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거용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일정규모 이하의 제2종근린생
활시설이 대부분 허용된다. 이외에 전시장 집회장 일정규모 이하의 도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수련시설, 공해발생이 없는 공장 등이 
허용된다.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보다는 허용되는 용도의 범위가 좁기는 
하나 허용되는 용도의 폭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농업생산환경을 보전하는 지역
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보전녹지지역은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 있던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용도규제가 
강하게 적용된 지역이다.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만 허용되나, 음식점, 단
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연면적 500㎡미만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허용된다. 그리고 병원, 종교집회장, 전시장, 아동․노인
복지시설, 수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을 위하
여 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
생활 중심의 용도규제를 하고 있어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보전의 용도규제와 거리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모두 
자연 그 자체의 보전이나 보호보다는 그 곳에 생활하는 사람의 편의성 측면을 
크게 고려하고 있어 기존 도시지역의 녹지환경보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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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 행위규제를 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
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장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보전관리지역에는 단독주택이 허용되고 몇몇 
용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허용되나 공장, 숙
박 업무시설, 도소매시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생산관리지역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건물이 모두 허용되며, 보전관리지
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고, 농림축산업
용 도소매시장이 허용된다. 또한 병원과 초중고등학교가 허용되며 아동 노인 근
로복지시설과 수련시설이 허용되며 공장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 허용된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대부분의 용도가 허용된다. 
따라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지역내 보전녹지보다 다소 완화된 용도
규제를 받고 있고,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보다 완화된 용도규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모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는 규제의 강도가 완화되어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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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
       용도
       지역
건축물
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 연
환 경
보전
전용 일반
준 중심
일
반
근
린
유
통
전
용
일
반 준 자연* 생산* 보전* 계획* 생산* 보전*1종 2종 1종* 2종** 3종
단독주택 ● ● ● ● ● ● ▲1) ● ● × × ● ● ● ● ▲2) ● ● ● ● ▲3)
공
동
주
택
아파트 × ● × ● ● ● ▲4) ● ● × × × ● × × × × × × × ×
다 세 대 , 
연립주택
● ● ● ● ● ● ● ● ● × × × ● ● ● × ● ● × × ×
기숙사 × ● ● ● ● ● ● ● ● × ● ● ● ● ● × ● ● × × ×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
과 일용
품 등 소
매점
○5) ○5) ● ● ● ● ● ● ● ● ● ● ● ● ● ○6) ● ● ● ● ●
휴게음식
점 ( 3 0 0
㎡미만)
○5) ○5) ● ● ● ● ● ● ● ● ● ● ● ● ● ○6) ● × × × ×
이․미용
원, 일반
목 욕 장 , 
세탁소
○5) ○5) ● ● ● ● ● ● ● ● ● ● ● ● ● ○6) ● ● ● ● ×
의원, 치
과 의 원 , 
한 의 원 , 
침 술 원 , 
접 골 원 , 
조산소
○5) ○5) ● ● ● ● ● ● ● ● ● ● ● ● ● ○6) ● ● ● ● ×
탁 구 장 , 
체육도장
○5) ○5) ● ● ● ● ● ● ● ● ● ● ● ● ● ○6) ● ● ● ● ×
동사무소
, 파출소, 
소 방 서 
등
○5) ○5) ● ● ● ● ● ● ● ● ● ● ● ● ● ○6) ● ● ● ● ●
마을공회
당, 마을
공동작업
소, 마을
공동구판
장
○5) ○5) ● ● ● ● ● ● ● ● ● ● ● ● ● ○6) ● ● ● ● ●
변 전 소 , 
양 수 장 , 
정 수 장 , 
대 피 소 , 
공중화장
실 
○5) ○5) ● ● ● ● ● ● ● ● ● ● ● ● ● ○6) ● ● ● ● ●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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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
경보전전용 일반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자연* 생산* 보전* 계획* 생산* 보전*
1종 2종 1종* 2종** 3종
제
2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일반음식
점, 기원 × × ● ● ● ● ● ● ● ● ● ● ● ○ ○7) × ● ×8) ×8) ×8) ×
휴게음식
점 ( ( 3 0 0
㎡이상)
× × ● ● ● ● ● ● ● ● ● ● ● ○ ○7) × ● × × × ×
서점 ( 1 , 0
00㎡이상
)
× × ● ● ● ● ● ● ● ● ● ● ● ● ○7) ○9) ● ● ● ● ×
테니스장, 
체력단련
장, 에어
로 빅 장 , 
볼 링 장 , 
당구장
× × ● ● ● ● ● ● ● ● ● ● ● ● ○7) ○9) ● ● ● ● ×
종교집화
장,공연장
이나 비디
오물감상
실,비디오
물소극장
▲10)▲10) ● ● ● ● ● ● ● ● ● ● ● ● ○7) ○9) ● ● ● ● ▲11)
금융업소, 
사 무 소 , 
부동산중
개 업 소 , 
결혼상담
소,출판사
× × ● ● ● ● ● ● ● ● ● ● ● ● ○7) ○9) ● ● ● ● ×
제조업소, 
수 리 점 , 
세탁소
× × ● ● ● ● ● ● ● ● ● ● ● ● ○7) ○9) ● × × × ×
게임제공
업소,멀티
미디어문
화컨텐츠
설비제공
업소 등
× × ● ● ● ● ● ● ● ● ● ● ● ● ○7) ○9) ● ● ● ● ×
사 진 관 , 
표 구 점 , 
학원,장의
사,동물병
원,독서실 
등
× × ● ● ● ● ● ● ● ● ● ● ● ● ○7) ○9) ● ● ● ● ×
단란주점(
( 150㎡미
만)
× × × × × × ● ● ● ● × × × × × × × × × × ×
의약품도
매점,자동
차영업소
× × ● ● ● ● ● ● ● ● ● ● ● ● ○7) ○9) ● ● ● ● ×
안마시술
소,노래연
습장
× × ×12)
×1
2)
×
12)
×
12) ● ● ● ● ● ● ● ○
○
7) × ● ● ●
×
12) ×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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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
경보전전용 일반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 자연* 생산* 보전* 계획* 생산* 보전*
1종 2종 1종* 2종** 3종
문
화
및
집
회
시
설
종교집회
장 × × ● ● ● ● ● ● ● ● × ● ● ● × ● ● × ● ●
▲
13)
공연장 × × × ● ● ● ● ● ● ● × × ● ● × × ● × × × ×
집회장 × × ● ● ● ● ● ● ● ● × × ● ● ● × ● × × × ×
관람장 × × × × × ● ● ● ● ● × × ● ● × × ● × × × ×
전시장 △14)
△
14) ● ● ● ● ● ● ● ●
▲
15) ● ● ● ● ● ● × × × ×
동․식물
원 × × ● ● ● ● ● ● ● ● × × ● ● × × ● × × ● ×
판
매
및
영
업
시
설
도매시장 × × △16)
△
16)
△
16) ● ● ● ● ●
●
17)
●
17) ●
▲
18)
▲
19) × ×
▲
19) × × ×
소매시장 × × △20)
△
20)
△
20) ● ● ● ● ●
●
17)
●
17) ●
▲
18)
▲
19) × ×
▲
19) × × ×
상점 × × △20)
△
20)
△
20) ● ● ● ● ●
●
17)
●
17) ● ×
▲
19) × ×
▲
19) × × ×
여객자동
차․화물
터미널 
× × × × × ● ● ● ● ● ● ● ● ● × × ● × × × ×
철도역사 × × × × × ● ● ● ● ●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 ● ● × × ● × × × ×
항만 및 종
합여객시
설
× × × × × ● ● ● ● ● ● ● ● ● × × ● × × × ×
의
료
시
설
병원 × × ● ● ● ● ● ● ● × ● ● ● ○21) ● ● ● ● ● ● ×
격리병원 × × × × × × ● ● × × ● ● ● ● ● ● ● ● ● ● ×
장례식장 × × × × × ● ● ● ● ● × ● ● ● ● ● ● × ● ● ×
8.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학교
▲
22)
▲
22)
▲
22)
▲
22)
▲
22)
● ● ● ● ● × ● ● ●
▲
22)
▲
22)
●
▲
22)
▲
22)
▲
23)
▲
23)
교육원 × × ● ● ● ● ● ● ● ● × ● ● ●
▲
24)
× ●
▲
24)
× × ×
직업훈련
소
× × ● ● ● ● ● ● ● ● ● ● ● ● ● × ● × × × ×
학원 × × ● ● ● ● ● ● ● ●
▲
25)
● ● ● × × ● × × × ×
연구소 × × ● ● ● ● ● ● ● ●
▲
26)
● ● ● × × ● × × × ×
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아동․노
인․근로
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생활권수
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자연권수
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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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
경보전전용 일반 준 중심
일
반
근
린
유
통
전
용
일
반 준
자
연*
생
산*
보
전*
계
획*
생
산*
보
전*1종 2종 1종* 2종** 3종
9. 운동
   시설
× ×
▲
27)
● ● ● ● ● ● × × × ● ● ● × ● × × × ×
10.업무
   시설  
× ×
△
28)
△
28)
○
29)
● ● ● ● ● × × ● × × × × × × × ×
1 1 . 숙 박
시설
× × × × × ×
●
30)
●
30)
●
30)
●
30)
× × ●
▲
31)
× ×
△
32)
× × × ×
1 2 . 위 락  
 시설
× × × × × ×
●
33)
●
33)
●
33)
●
33)
× × × × × × × × × × ×
13. 공장 × ×
▲
34)
▲
34)
▲
34)
▲
34)
▲
35)
▲
34)
▲
34)
× ● ● ●
▲
36)
▲
37)
×
△
38)
▲
39)
× × ×
1 4 . 창 고  
시설
× × ● ● ● ● ● ● ● ● ● ● ● ● ●
▲
40)
▲
40)
▲
40)
▲
40)
▲
40)
×
1 5 . 위 험
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41)
▲
41)
▲
41)
▲
42)
▲
42)
▲
42)
▲
42)
▲
42)
● ● ● ● ● ● ● ● ●
▲
43)
×
1 6 . 자 동  
차관련시
설
▲
44)
▲
44)
▲
45)
▲
45)
▲
45)
▲
46)
▲
46)
▲
46)
▲
47)
● ● ● ● ●
▲
48)
× ●
▲
48)
× × ×
1 7 . 동 물  
및식물관
련시설
× ×
▲
49)
▲
50)
▲
50)
▲
51)
×
▲
50)
▲
50)
× × ● ● ● ●
▲
51)
● ●
▲
52)
●
▲
53)
1 8 . 분 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
1 9 . 공 공
용시설
× × ● ● ● ● ● ● ● ● ● ● ● ● ●
▲
54)
● ● ● ●
▲
55)
2 0 . 묘 지
관련시설
× × × × × × × × × × × × × ●
▲
56)
● ●
▲
57)
● ● ×
2 1 . 관 광
휴게시설
× × × × ×
▲
58)
× ● × × × × × ● × × ● × × × ×
<범례> ● : 전면허용,  ○ : 일부 규모만 허용,  ▲ : 일부 용도만 허용,  △ : 일부용도 및 규모만 허용,  
    × : 금지
       * :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함         ** : 15층 이하 건축물에 한함
주 1)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함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3)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어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함
   4) 용도복합 건축물로서 주거용 면적이 90%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함 
   5)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에 한함
   6)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함
   7) 연면적 1,000㎡ 미만인 것에 한함
   8) 기원은 허용
   9) 연면적 500㎡ 미만인 것에 한함
   10) 종교집회장에 한함
   11)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종교집회장에 한함
   12) 노래연습장은 허용
   13)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14) 연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함
   15) 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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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존 도매시장의 재건축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
의 2배 이하인 것에 한함
   17) 당해지역 공장제품 판매에 한함
   18)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농수산물공판장, 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해 허용
   19)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수산업용에 한해 허용 
   20)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에 한함
   2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22) 초․중․고등학교에 한함        23) 초등학교에 한함
   24)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수산업관련 교육시설에 한해 설치 가능
   25) 기술계학원에 한함
   26) 공업관련 연구소, 기술대학부설 연구소, 공장대지안 부설 연구소에 한함
   27)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28)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인 오피스텔에 한함
   29)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것에 한함
   30) 공원․녹지․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
는 거리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31)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함
   32) 관광지,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수질오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내 3층 이하 660㎡ 이하 건축에 한함
   33) 공원․녹지․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위락시설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
리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34) 아파트형공장,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
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 공장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에 한함
   35)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에 한함
   36)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 제재업공장, 첨단업종
공장으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에 한함
   37)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도정공장, 식품공장, 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읍면지역 제재업공장, 
첨단업종공장으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에 한함
   38)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공장(수도권지역에서 중소기업외의 공장은 1,000㎡ 이하)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
   39)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 제재업공장으로서 오염물질을 배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40) 농림축수산업용에 한함
   41) 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
소에 한함
   42)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외 
   43)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함
   44) 주차장에 한함             45)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46) 폐차장 제외               47) 주차장, 세차장, 차고에 한함
   48)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에 한함
   49) 화초․분재 등의 온실에 한함
   50)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에 한함
   51) 도축장, 도계장 제외
   52)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에 한함
   53)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 양어시설에 한함
   54)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함
   55) 발전소에 한함            56) 화장장 제외
   57) 납골당에 한함            58)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 한함
  자료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2002.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pp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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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농림업의 진
흥을 위한 농업진흥지역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보전임지에 지정된다. 따라서 농
림지역내 행위제한은 농지법에 규정된 행위규제를 받도록 되어있고, 임야는 산
림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작물 재배, 농업용 시설의 설치 등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되며, 농업목적 이외의 시설설치는 금
지되어있다. 이들 행위제한내용을 보면 <표 3-4>와 같다.
< 표 3-4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구분 농업진흥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원
칙
o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법 제34
조 제1항 본문)
o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영 제34조 
제1항)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o할 수 없는 토지이용행위(법 제34조
제2항)
 -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수질환경보전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
 -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 부지규모가 공장 1,000m2,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한 공동주
택 2,000㎡  및 근린생활시설‧숙박
시설 500㎡, 기타 3,000㎡이상인 시
설 설치
예
외
o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토지이
용행위(법 제34조 제1항 단서, 법 제34조 제2항)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을 직접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
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미만인 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영 제34조 제2항)
(표 계속)
제 3 장 ∙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현황분석      31
구분 농업진흥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예
외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목욕탕‧구판장)의 설치(영 제34조 제3항)
- 농업인주택(영 제34조 제4항),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 등의 설치(영 제34조 제5항)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공공시설
의 설치(영 제34조 제6항)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부지의 총면적이 
10,000㎡미만인 양어장‧양식장 등의 어업용 시설,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0㎡미만인 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3,000㎡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3,000㎡미만인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영 제34조 제7항)
산림법 상의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되며, 생산임지는 다시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형질
이 우수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요존국유림이란 국토
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과 사적․성지 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
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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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익임지는 산림법이나 다른 법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지구 등으
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공
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계
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지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산림법에서는 산림 내 식물
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으로, 기타 노목․거목․희귀목을 보호수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법 제67조 
제①항)
산림법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이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토사의 굴취, 
채취 등은 반드시 시장 군수 지방산림청장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이 안 되는 지역, 경사도, 입목축적 등
이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지된다. 
< 표 3-5 > 산지이용구분 기준
보
전
임
지
생
산
임
지
① 요존국유림(국토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과 사적․성지 
등 기념물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공익임지부분 제외), 채종림, 시험림, 임업
진흥권역
②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있는 산림(공익임지  
     제외)
 나. 산림토양이 비옥하여 임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림(공익임지 제외)
 다. 집단화된 불요존 국유림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마. 기타 생산임지의 보호 또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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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전
임
지
공
익
임
지
①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지구, 구역등올 지정 또는 결정된 산림(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 공원,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
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지역 등 다
른 법률에서 환경보전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②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
 가.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나. 도시주변 또는 공단지역의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다. 생활환경의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호 또는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
림으로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임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자 하는 산림
 마. 기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자료 : 산림법 제16조 ①항, 시행령 제22조 제 ①, ②항을 기초로 정리
보안림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
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법 제62조 제①항), 특히 보전임지를 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타 용도의 지역지구 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산림청장과 협
의를 거치도록(법 제18조 ①항 ③항) 하여 보전임지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시설물이나 농
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의 주거시설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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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 보전임지의 전용 가능 용도
①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 
2. 산림소유자가 부지면적 200㎡미만의 관리사 설치하는 경우 
3. 전기사업자가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다음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 전용하는 경우 
     가.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추시설 
     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②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
 1.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가. 농업인 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농림어업용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미만의 시설. 다만, 농림어법용시설중 축산업
용
        시설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만㎡미만의 시설 
   (2) 진입로등 (1)의 농림어업용시설의 부대시설 
  나. 1,500㎡ 미만의 농업인등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다. 채광계획인가 받은 자가 광물채굴에 필요한 건축물등 지목변경 수반되는 시설 설
치
 라.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3천㎡미만의 관리사
 마. 1만㎡미만의 목재 가공시설 및 그 부대시설
   바.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100%이하 범위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증
설
   아. 1만㎡미만의 사회복지시설․병원․근로자복지시설․농어촌휴양지시설 또는 3만
㎡미만의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자. 종교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차.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시설의 설치 
    카.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
    파.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하.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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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익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의 형질변경허
가제한지역, 조수보호구, 천연기념물․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독도등 도서지역의계
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 
  가. 1만㎡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등 부대시설 설치 
  나. 1,500㎡ 미만의 농업인 등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다. 종교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마.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법규정에 의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
우 
  바.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 기타 공익임지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
자료 : 산림법 제 18조 ①항, 시행령 제24조 정리.
이상의 보전임지의 전용기준을 보면 산림법에서 산지를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
하여 엄격한 조건을 정해놓고 있으나, 종교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등이 전용허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자
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별도의 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생태계보전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산림법에서는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등의 보
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67조 ①).
(3)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규정
한 행위제한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개별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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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제한 내용은 대부분 환경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장에서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국토계획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상의 행위규제가 가장 엄격한 지역으로서 주
거용은 농어가 주택만 허용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소매점과 동사무
소등의 공공시설, 마을공회당 변전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이 허용된다. 이외에 제2
종근린생활시설은 지목이 종교용지인 경우에 한해 종교시설이 허용되고, 초등학
교, 동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표 3-3> 참조)    
 
3. 국토계획법에서의 환경성 관련 제도 
1)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내 시․군들
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 광역시설
의 배치․규모․설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포괄하도록 
되어있다.  기본원칙을 포괄성 또는 구체성, 관련계획과의 조화 및 환류, 과학성 
및 신뢰성, 환경친화성에 두고,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보전 및 
확충에 주력하고, 녹지축, 생태계, 수려한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되어있다(광역도시
계획수립지침(안) 2-1-4).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안)에 의하면, 광역계획에서는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문화․여가공간계획,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
획, 광역교통계획 및 물류유통체계,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방재계획을 수립하
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환경보전계획은 수질개선계획, 대기질 개선계획 및 자연
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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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질개선계획에는 수질오염현황, 오염요인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 
분석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계획, 광역상수원 보호대책, 주요 호소 및 광역적
인 하천에 대한 수질보전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그
리고 자연환경보전계획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첫째, 도시화예
정용지는 녹지축상의 지역을 제외하도록 하고, 하천․공원․수림지에 대해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비오톱 조성을 검토하며, 광역권내 자연생태계를 조
사하여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생태계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녹지축에 포함
되도록 계획하도록 규정되어있다(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안) 3-4-4).
이외에도 광역계획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경관의 보호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시 환경평가
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평가검증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
도, 농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해 검증하도록 되어있다.  
2) 도시기본계획과 환경성 확보체계
환경문제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 관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부적정한 토지
이용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이는 생활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지
구․구역계획,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물적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토계획법에의한 도시계획에서 고려되고 있는 환경요소는 크게 두 가지 측
면, 즉 계획의 기초가 되는 기초자료 조사단계와 계획수립지침이나 기준에서 규
정하고 있는 환경성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다.
(1) 기초자료 조사
우선 기초자료 조사단계를 보면 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단계를 
강화하여 환경관련요소들이 광범위하게 조사되어 계획의 기초로 사용되게 되었
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시․군의 인구․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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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도록 되어 있다(도시기본
계획수립지침(안) 4-2-1). 
조사하는 항목은 다음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 인문환경, 공
원․녹지, 환경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도록 되어있다. 즉 고도분석, 경사도 분석을 
위시하여 지하수, 임상자원, 생태 식생, 동식물 서식지, 문화재, 공원, 녹지분포, 
폐기물, 수질 등 다양한 환경 생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두 조사하도록 되어있
다.  
< 표 3-7 > 기초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자연
환경
지형 및 경사도 고도분석, 경사도 분석
지질, 토양
자원 지하자원, 수자원, 임상자원
지하수 지하수용량, 개발현황, 지하수질, 지하수오염
수리/수문/
수질
수계분석, 하천별 수량, 수변여건
기후 기온, 강수량, 일조, 주풍방향, 풍속, 안개일수
풍수해 기록, 
가능성
과거 50년간 풍수해 기록
지진 기록, 
가능성
인근지역 과거 50년간 지진발생 기록
생태/식생 생태적 민감지역, 수림대, 보호식물, 비오톱
동식물 서식지 동식물 집단서식지, 주요 야생동물, 이동경로
인문
환경
시․군의 역사 시․군의 기원, 성장과정, 발전연혁
행정 행정구역변천, 도시계획구역변천, 행정조직
문화재,
전통건물 등
지정문화재, 전통양식 건축물, 역사적 건축물, 
역사적 장소 및 가로
기타 문화자원 유무형의 문화자원, 마을 신앙 및 상징물
각종 관련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상의 관련부분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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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토지이
용
용도별 면적, 분포 용도지역별 분포, 면적, 각종 지구, 구역 분포
토지의 소유 공유지, 사유지 구분
지가 공시지가 분포(지역별 비교), 시가와 호가
지목별 면적, 분포 지목별 분포, 면적
시가화 동향 지난 10년간의 용도지역 분포, 면적변화 모습
GIS구축 내용 토지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시군의 GIS 자료
주요 개발사업
10만㎡ 이상의 기 허가된 개발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
재해위험요소 재해위험 지역의 판단
인구
인구총수의 변화 과거 20년간의 인구추이
인구밀도 계획대상구역 전체 또는 지구별 인구밀도
인구의 구성 연령별 인구, 성별인구, 노령인구, 장애자 
주야간 인구 주간 거주인구, 활동인구
산업별 인구
1,2,3차산업별 인구, 주요 특화 산업인구, 고용현황, 
고용유형별 인구, 고용연령별인구
가구 가구수 변화, 보통가구, 단독가구
생활권별 인구 행정구역단위별 인구상황
인구이동현황 전출, 전입인구의 현황 및 변동추세
주거
주택수 유형별, 규모별 주택수
주택보급률 무주택가구, 주택보급율 변동추이
주거수준 평균주택규모
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별 주택수, 사업계획
주택공급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대상지, 
공급규모
경제
지역총생산, 산업 산업별 매출총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특화산업 시․군 대표산업, 성장산업과 쇠퇴산업
경제활동인구 
기업체 규모별 업체수와 종사자수
교통
도로 도로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노선
철도 철도연장, 노선, 철도역
항만 화물 처리능력, 선좌수, 화물유형
공항 게이트수, 소음권, 연간 이용객, 처리화물
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버스박차장
교통량
도시내 교통, 지역교통, 출퇴근교통, 교통수단별 분담, 
기종점 교통량, 여객교통, 화물교통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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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공급처
리시설
상수도 상수원, 상수공급량과 공급율, 상수시설
하수도 하수처리능력, 하수배관, 하수구거 등
전기 전력생산, 소비, 고압선루트, 전력선지중화
통신 전화공급, 광케이블보급 
가스공급 가스공급량, 저장소
열원공급 지역난방
화장장/납골시설 화장장/납골당의 위치, 용량
도축장 도축장 위치, 저리능력
쓰레기/폐기물처리
쓰레기/폐기물 매립장위치 및 수용능력,소각장위치 및 
소각능력
공공․
편익
시설
교육문화시설 각급 학교, 박물관, 공공도서관, 공연장
의료시설 종합병원, 보건소, 병상수, 특수병원 
복지시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자 보호시설
행정관리시설 공용의 청사
공원․
녹지
공원 공원유형별 위치, 면적
녹지 시설녹지의 위치, 성격 
임상이 양호한 산림 보전임지, 공익임지
농업진흥구역 분포
와 면적
농업진흥구역의 면적 및 분포
환경
관리
대기오염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별 오염정도, 오염원
소음진동 주요 거주지 주야간 소음 및 진동
수질오염 하천의 수질
악취 공장지대 악취
토양오염 토양오염의 유형
폐기물 발생 폐기물 발생현황, 처리시설, 매립지
폐수발생 공장폐수의 발생량, 처리시설
재정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추이
지방세수입 재산세, 기타 지방세
지방채발행 발행, 지급
도시계획세 변동추이
교부금
자료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안)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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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의 친환경성
그 다음,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틀을 잡은 부분이다. 구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만 수립하도록 되어있던 도시계획을, 신법에서는 군까지 
확대하여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군지
역도 계획에 의해 관리되도록 되어있다(법 제18조 제①항).    
 그리고 환경성을 크게 강화하여 도시기본계획 내에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국토계획법 제19조 ③항).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
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
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국토계획법(신법)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구법)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제①항)> : 다음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시행령 제15조)>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
한 사항 등 
도시기본계획의 내
용(제7조)
․도시의 특성․지
표 및 계획 목표
에 관한 사항
․도시의 공간구
조, 생활권의 설
정 및 인구의 배
분에 관한 사항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환경보
전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
항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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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신법에서는 토지용도별 수급계획, 환경보전계획, 경관계획, 단계별 추
진계획 등을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에서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녹지축․생태계․우량농지 등 자연환경 또는 경관이 뛰어나고 보전이 필
요한 지역은 보전목적의 용지로 계획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한 부문으로서 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시행령 제16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시행령 제16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시행령 제19조)
1.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
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
획이 되도록 한다.
2.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략적으
로 수립
3.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하여 계획의 연
속성 유지
4.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이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차등화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이 서로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
록 함
6.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용도 분류의 지침이 되도록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
시한다.
7.개발가능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지정되도록 계획한다.
8.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녹지축․
생태계․우량농지 등 자연환경 또는 경관이 뛰어나고 보전
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목적의 용지로 지정되도록 계획한다.
9.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한 부문으
로서 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7.자연환경․경관․생태계․우
량농지 등을 보전하고 녹지공
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녹지
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
획을 수립
10.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
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
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
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
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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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안)에서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전략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있고, 시가화예정용지,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하천, 공원, 수림대 등이 있는 경우에 이
의 보전은 물론 개발대상지 까지도 이와 연계하여 비오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안) 5-7-2).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군관할구역의 경관 보호 및 형성을 위하
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관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
획 등 하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의 지침이 되며 개발행위허가 시에 주요자료로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경관계획의 내용과 수
립 기준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도록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3) 도시관리계획과 환경성 검토
(1) 환경성 검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토지이용특성 및 주변환경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을 평가하여 기초자료로 활
용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 검
토를 하도록 되어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
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있다(법 제27조 제②, 제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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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설명서에 기초조사결과
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군
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
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안) 
1-3-2-1, 1-3-2-3)
단일안을 놓고 환경성을 검토할 경우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
토하고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다. 도
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
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
되,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환경성검토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등에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하고 생물의 
서식 기능과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을 종합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을 보전하고 그린네트워크 개
념의 연계녹지체계 구축, 야생동식물 등의 주요 서식처와 녹지체계의 연계여부, 
수변공간 등 생태적 기반의 공간간 연계성 확보차원에서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의 보전정도, 훼손된 비오톱 및 
서식지의 이전 복원, 비오톱 고립화 방지를 위한 연계방안, 산림의 가장자리 및 
하천변 등 주요 추이대의 보전 및 연계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으며, 공간계획 
차원에서 오염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하천 및 호소의 오염방
지를 위한 완충구역의 설정정도를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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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 환경성 검토항목     
구  분 검  토  항  목
자연
환경의 
환경성 
검토
기상․기
후 및 
에너지   
․입지선정에서 일조, 바람 등 자연자원의 활용정도
․도시관리계획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정도
․바람통로의 설정 등 겨울철 찬공기 정체 및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기상변화로 인한 재해 대비 등
 지형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및 경사에 적절한 토지이용계
획 수립 유도
․지형의 변형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지형의 다양성 
보전 정도 및 지형 이용의 합리성 평가
토양 및 
지반
․생물의 서식기능과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
을 종합하여 영향요인과 정도를 평가
․토양포장률, 토양기능계수
물순환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
 녹지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시가화용지의 녹지확보
․녹지율(30% 이상)확보, 그린네트웤개념의 연계녹지체계의 구축, 
완충녹지 조성정도, 주요 서식처와 녹지체계의 연계여부, 수변
공간의 보전과 그린 네트웤 연계여부, 공원․녹지, 수변공간, 
학교 등 대규모 자연지반 보유공간 등 생태적 기반의 공간간 
연계성
 경관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주요 산봉우리, 능선 
등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주요경관요소의 보전여부, 기존 자연
경관과 조성 예정인 인공경관과의 조화 정도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주요 개별 비오톱(종류, 면적, 가치)의 보전정도, 
․주요 동식물 서식지(수, 면적, 개체수)의 보전정도, 
․훼손되는 비오톱 및 서식지에 대한 이전복원 및 보상정도, ․
비오톱 고립화 방지를 위한 연계방안, 
․산림의 가장자리, 하천변 등 주요 추이대의 보전 및 연계방안
(표 계속)
46
구  분 검  토  항  목
생활
환경의 
환경성 
검토
휴양 및 
여가
공간
․휴양 여가수요를 반영한 위계별 공원 녹지 조성여부
․주말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그밖의 공원․녹지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대기질
․지역별 환경기준이나 규제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악취 등 인접한 공기오염원에 대한 대응 계획
․개발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정도
수질
․공간계획 차원에서 오염원의 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하천 및 호소의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구역 설정 정도
소음 및 
진동
․기존 소음․진동원과 계획공간의 격리 및 완충공간 설정 여부
․소음발생유발이 예상되는 계획시설 주변의 완충공간 설정 여부
․철도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둥의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대
응방안
폐기물 
등
․폐기물의 자원화 가능성, 폐기물 이동거리 최소화 방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치 여부
자료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안) 7-2-1∼7-3-3-5를 기초로 정리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와
는 달리 계획환경성검토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도시관리계획의 입 
안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
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
획환경성검토의 성격이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에서 규정하고있는 환경성 검토
의 목적은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원천적으로 해소 또는 저감하는 데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용도지역․지구
상기의 기초자료를 실제의 공간계획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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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보전에 우선성을 부여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보
전용도지역을 다른 개발목적의 용도지역 지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
고 있다. 즉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
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
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 문화적 자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침(안) 3-1-1-2, 3-1-1-3).
이와 같이 기초자료조사 및 용도지역 지정원칙에서 보전성을 우선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및 용도지역 지정단계까지
는 일관성 있는 친환경적 계획체계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지역에만 지정되
던 용도지구를 비도시지역에 까지 확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도시관리
계획상의 용도지구 중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나,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등의 주
변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변경관과 수변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
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자원이나 중요시설물, 야생동물
서식처 등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보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 중 보전목적을 가진 용도지구
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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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 보전관련 용도지구 
구     분 내          용
경관지구
자연경관
지구
․주요 지점에서 보이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대상지의 범위는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지의 범위는 일J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
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선정한다. 
수변경관
지구
․하천변, 호소변, 해안 등에 자연적 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수변경관지구의 범위는 수변의 폭이나 크기에 따라 달리 지정
되어야 한다. 하천변의 경우는 대체로 하천 평균폭의 1∼2배 폭
으로 지정하며, 호소변에는 200∼300m, 해안변의 경우는 1∼2
㎞를 지정한다.
시가지경관
지구
․기존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
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지정한다.
보존지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
하여 필요한 지역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
요한 지역
생태계보존
지구
․야생동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료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안) 3-2-2-1∼3-2-2-3, 3-2-7-1∼3-2-7-3.
이외에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을 관광휴양지
구로 개발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 등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의 지정요건
도 규정하고 있다.  즉 주거․상업․공업․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
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15)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
15)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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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이내에 있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 등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어 개발목적의 용
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도 다음의 지역들은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3-10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
구  분 지역지정이 금지된 지역
개발진흥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하는 댐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
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지역
㉰ ㉯의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
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
터 500m 이내인 지역
㉲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
▪철도․고속철도․고속국도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표 계속)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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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역지정이 금지된 지역
개발진흥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하는 댐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
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지역
㉰ ㉯의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
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
터 500m 이내인 지역
㉲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
▪철도․고속철도․고속국도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관광휴양
개발진흥
지구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접도구역(도로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이내(광역상수도 상수보호구역 20
㎞이내)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단 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보전법)이외의 
시설 입지는 제외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된 농지
▪산림
▪토지의 50% 이상이 보전임지인 지역(스키장의 경우 예외)
▪임목축적이 당해 시군구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스키장의 경우 예외)
자료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안) 3-2-10-1, 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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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토계획법 체계는 환경 및 자연생태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그 나머
지 지역을 개발하도록 하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요 야생동식물 서식지 및 비오톱을 보전하고 개발의 환경영향범위를 
최소화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 
측면에서도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다. 즉 보전용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서  
보전지역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틀이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내용이 누적적이어서 보전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스
키장 입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돤한법률상
의 개발촉진지구는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사항들도 있는 바, 이러한 예외조항들
은 앞으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4)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적성평가는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과, 입지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표 3-11 > 토지적성평가지표
평가요인 지                 표
물리적
특  성 경사도, 표고, 재해발생위험지역
토지이용
특  성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인근용도간 불부합성, 지가변동률 또는 지가
수준, 농업진흥지역비율, 전‧답‧과수원면적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생태
자연도상 상위등급비율, 보전지역면적비율, 녹지자연도 상위등급(8등급이
상) 비율, 임상도 3영급이상 비율, 토양적성등급 
공간적
입지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농업진흥지역
과의 거리, 보전지역과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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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 절대 보전요소 및 생산요소
부 문 절대 보전요소 및 생산요소 기  준
자연부문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1)
임상도(영급) 3영급이상인 지역
수질부문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거리 500m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500m이내인 지역
호소․농업용 저수지2) 경계로부터의 거리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인 집수구역
농업부문 경지정리지역(농업진흥구역 포함) 해당지역
기타부문
재해발생 및 발생가능지역 해당지역
보전지역3) 해당지역
주 1. “별도관리지역”은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을 위
하여 관리되고 있는 다음의 지역을 말함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2. “농업용저수지”는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를 말함
   3. “보전지역”은 2-3-2.(6)의 범위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보전지역”은 보전용도로 지정된 다음의 지역․지구 등을 말한다.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임
지(산림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절대보전지역(제주도
개발특별법),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 습지보호구역(습지보전법), 보전임지(산림법), 조수
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하천구역․연안구역(하천법), 지하수
보전구역(지하수법), 공유수면(공유수면관리법), 제한구역(원자력법), 생태계보전지역․시도
생태계보전지역․임시생태계보전지역․완충지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
역․자연생태계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자연공원법), 자
연보전지구․자연환경지구․특별대책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구역(전통사찰보
존법), 재해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 재난위험지역․중점관리지역(재난관리법) ,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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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보전 축을 우선적으로 선별 
구축한 후 개발가능지를 찾아 토지이용계획 등의 개발관련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하고, 이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용도지역간 기능 상충, 특정 시설로 인
한 주거환경피해, 상수원오염 등 부정적 요소를 조정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에서는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나 별도관리지역, 습지보호구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과 같이 개별법상 보전목적
으로 지정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부터의 일정거리 이내 지역을 모두 절
대보전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한 의미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성평가 과정에서 개발가능등급으로 분류
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보전 및 개발등급을 결정
하는 무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그리고 취락지구나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또는 개발예정지역들은 개발등급으로 분류하여 적성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
용의 낭비를 줄이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우선보전등급 개발등급으로 분류된 지
역을 제외한 나머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적성, 보전적성, 농업적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토지의 이용 및 보전필요성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현행 토양도상의 토
지적성등급 1등급지(전․답)나, 공간‧입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지역과
는 평균 100m이내 거리에 위치해있는 반면 공공편익시설과는 평균 2㎞ 이상 떨
어진 지역에 위치해있는 지역들이 보전적성이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 지구단위계획제도
지구단위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기법이다.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있던 지구단위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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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였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
획제도를 신설하였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기본의 도시계획법 규정을 유지하되 
인센티브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등을 완화시켜 계
획적․체계적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제1종지구단위계획제도를 보면 인센티브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한옥보
존지역 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곳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50%까지 완화하고,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보완하였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
조성사업지구,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30만㎡ 이상 
지역, 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30만㎡ 이상 지역이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주로 비도시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규모,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에서 제외하고, 구역의 경우 주거단지의 경우 30만㎡ 이상으로 하여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공급을 도모하며 그 밖의 경우는 3만㎡ 이상으로 하도록 한
다.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더라도 계획에서 정하
면 모두 허용하며,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의 한도보다 1.5배까지 완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비도시지역에 까지 확대하도록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농산어촌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법 제 52조) 여기서 환경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수
립지침에 의한 환경성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
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즉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
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지를 조성하고, 습지나 지하수면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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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등은 보존하여 시(군)내의 오픈스페이스 체계에 연결시키
는 등의 친환경적 관리가 규정되어있다.(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발을 하더라도 기존의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환경계획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자연지형의 원
래 모습이 유지되도록 지구면적의 20%이상은 원지형을 보존하고, 자연지형 보존
을 위하여 옹벽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옹벽간의 수평거리는 10m 이상 이격하
며, 경사도는 30%미만으로 한다. 그리고 30%이상의 자연경사도가 있는 지역에
는 10층이상의 고층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 4-5-1 ∼ 4-5-4)
< 표 3-13 >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비교 
구분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
․신규개발사업지구, 용도지역 해제지
구 등 집약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곳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지역목적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및 기능․미관의 증진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
으로 개발․관리
행위제한 ․일부 완화 ․1종보다 완화범위를 확대
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자료 :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 공청회. 2002. 서울: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p35.
6) 개발행위허가제도
개발행위허가제는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제도를 수정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 건
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도시지역내에 한함) 등의 개
발행위에 대한 허가, 불허가 처분이 종전의 기속재량에서 자유재량 처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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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심사기능이 강화되었다.(법 제56조) 
과거에는 법상 허용조건을 갖추면 개발이 허가되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맞더
라도 기반시설부족 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개발을 불허하
도록 한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지역은 기존의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전국토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는 종전의 준농림지역 등 비도
시지역에서의 난개발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는 소규모 단위의 개별 개발행위를 제어함으로써 용도지역 재편에 따른 
관리지역의 신설 및 이의 세분,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제
도의 도입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의 경우 연면적 200㎡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660㎡이
상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규모에 따라 허가절차를 달리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은 개발허
가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판단하고, 중규모 이상 사업은 이 법에 의한 
허가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의 상한도 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는 불허되며, 도
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비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16)의 경우는 규모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수산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국토계획법 시행령(안) 제55조 제②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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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4 > 개발행위 허가 대상
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0t, 50㎥, 또는 25㎡ 이상의 공
작물 설치
․50㎝ 이상의 성․절토(경작 목
적 제외)
․50㎥이상의 토석채취
․50t 및 50㎥이상의 물건 적치(녹
지지역 및 울타리 밖)
․최소대지면적(주거60㎡, 상업
150㎡, 공업150㎡, 녹지200㎡)이
하로의 토지분할 
․건축물의 건축 : 3층이상, 또는 200
㎡이상(건축법과 연계)
․660㎡이상의 형질변경
․500㎡이상의 토석채취
․물건적치 : 500t 및 500㎥이상의 물
건적치(농림지역 제외)
 ※ 농․어업 또는 별도 허가를 받는 
공사 등에 수반하는 물건적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 도시지역과 동일
건축물 
건축
․건축허가․신고대상(다음)이 아
닌 건축물의 건축
 ※ 85㎡이내 증․개축․재축, 소
규모 농어업 주택․축사․창
고, 연면적 1,000㎡이하
․연면적 200㎡ 이상, 3층이상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50t이상, 50㎥이상, 수평투영면
적 25㎡ 이상 공작물
․150t 이상, 부피 150㎥이상, 수평투
영면적 75㎡ 이상 공작물
토지형질변
경
․높이 50㎝이상 또는 깊이 50㎝
이상의 절토, 성토, 정지등
․660㎡이하로의 절토 성토
토석채취
․25㎡이상 토지에서 50㎥이상 채
취
․250㎡ 이상 토지에서 500㎥이상 채
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25㎡이상의 토지에 전체무게 
50t이상, 전체부피 50㎡ 이상
․250㎡이하토지에 전체무게 500t 이
상, 전체부피 500㎥ 이상
자료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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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 > 개발행위허가 대상규모 상한
용도지역 현행 변경(안)
도시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미만 좌동
공업 3만㎡미만 좌동
보전녹지 5천㎡미만 좌동
관리지역
계획관리(준농림) 3만㎡미만 좌동
생산관리(준농림) 3만㎡미만 좌동
보전관리(준농림) 3만㎡미만 좌동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3만㎡미만 좌동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 5천㎡
자료 : 시행령(안) 제55조 제①항
국토계획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도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는데, 용도지
역별 특성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
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여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허가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때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행위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개발행위,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등은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
할 것*
 
주 : *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신설된 기준임
자료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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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난개발 유형을 보면 정부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하로 토
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발행위허가제에서는 이와 같은 편법
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
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하여 자연 생태적 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나 녹지축을 단절하
는 개발행위는 허가해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발행위 허가의 원칙을 정해놓
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원칙
․녹지지역, 관리지역 내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보호 조수류, 양호
한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이 필요가 없는 경우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국방상 목적 등으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높이, 
형태, 색채를 유지하도록 하며,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경우 그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로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 
․당해 개발행위가 녹지축을 절단하지 않고 개발행위로 물의 배수가 변경되어 하
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않을 것 등
자료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3-1-1 ∼ 3-1-9.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개발행
위허가 운영지침에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최종적으
로 친환경적 개발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신청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 개발
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소기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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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불허가 하는 데 있어, 주
변지역 자연경관과의 조화, 양호한 하천 경관 보호 등 상당부분 정성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의 개발행위는 3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건축이나 660㎡ 이상의 형질
변경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이하의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
으며, 농․어업 활동이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에서 제외되어있어 소규모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 문제는 방지하기 어려운 등의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
7)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연동제는 장기적으로 도시성장관리계획의 관점에서 도시개발비용을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제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신규개발지역에 적용되
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와 기성시가지에 적용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로 구
분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
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안 제65조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은, ①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③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
역 및 그 주변지역, ④ 개발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으로 되어있다. 
 
제 3 장 ∙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현황분석      61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극히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경우
㉯ 당해지역의 도로율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
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 능력을 1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내지 ㉲에 준하는 지역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자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①항
한편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
도(건폐율, 용적률)를 해당 용도지역의 50% 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시행령안 62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지정되며,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 지정한다(시행령안 제63조 제①항).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을 주축으로 하는 각종 계획 및 규제제도는 난개발을 방
지하고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수단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
구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체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
이 구체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실천적 기준들이 뒷받침되고 보완되어
야 한다.
또한 과거 개발지향적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체계에 대한 대응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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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련되었던 각종 환경관련 규제들도 재정비되어, 제도 상호간의 시너지효과
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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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환경규제제도의 현황분석
1. 환경규제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70년대 말까지의 환경정책 태동기, 1980년대의 본격적 환경정책의 형성
기, 1990년 이후 환경처의 발족과 지구환경문제의 대두가 계기가 될 환경정책의 
발전기이다.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정책의 부작용이 자각되면서 균형개발과 
환경오염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후반에 “환경
보전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도에 이르러 중앙행정기관으로 환경청이 발족되었
고 환경오염의 감시, 오염물질 배출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의 정비와 정책추
진의 기반을 확립하였다.17) 1990년대부터는 환경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시도되어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원칙과 환경오염의 권역별 관리 등의 다양한 대
응방식들이 모색되었다.
환경관련입법을 보면 초기에는 주로 보건위생 및 공해방지에 치중되어있다.  
1961년 「오물청소법」, 독성물질을 관리하는 「독물․극물에관한법률」이 
17) 김인환․이덕길. 「신환경정책론」.서울: 박영사. pp.2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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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1963년에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공해방지법
은 공해방지구역내 공장에 대해 공해안전기준 설정 및 규제를 목적으로 하였으
며, 1971년 개정되어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허가제도 등 배출시설개념을 도입
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염배출의 억제만을 다루는 소극적 규제성격의 법체제로
서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자연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수렵법」(1961년)이다. 「수렵법」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
고, 1967년 3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67년 공원법
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공
해방지법」을 폐지하고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보전법」
은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특별대책지역 지정, 환경오염도
의 상시 측정, 사업자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비용부담제도 등의 내용을 명시함으
로써 공해방지적 성격에서 환경보전적 성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후 
「환경보전법」은 1979년과 1981년 개정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환경
보전위원회 설치, 배출부과금 부과, 자동차오염규제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사전
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물질관리에 초점을 둔 사후처리적 접근방법에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
한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86년에는 「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민간사업에까지 확대하였고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 이루어진 환경규제의 중요한 특징은 헌법에 환경권이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 12월에 개정된 헌법과 1987년 개정헌법에서 개인의 기본권의 하
나로 환경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여 환경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18)
18)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1987년 개정헌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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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의 고도화에 따라 환경오염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또 
그 심각성이 더하여 감으로써 복수법주의에 입각한 환경법제로의 전환을 꾀하게 
되어,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
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이 제정되었다.19) 이들 법
에서는 특별대책지역 등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수질이나 자연생태계를 보
전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었다가, 1993
년 독립법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환경․교통․재해․인
구 등의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지출 등의 문제가 되어 1999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통합 제정되었다.20)
1999년도에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
기 위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
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습지보전
법」이 제정되었으며, 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환경부 관장업무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2000
년 「호소수질관리법」이 「수질환경보전법」에 통합되었다.21)
이와 같은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환경정책과 관련법들은 대부분 수질, 대기, 폐
기물 등의 매체별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후처
리 방법이 많았다. 그러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된다고 하
더라도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사후처리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정책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또한 사후
규제형식이어서 효율성이 낮다는 인식 하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본격적으로 
19) 조흥식 외. 1997.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서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6-9.
20) 2001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이 2가지 분야 이상의 평가대상이 될 경우 하나의 통합영향평가서로 작성
하는 등 평가절차가 통일되었다. 
21) 환경부.환경백서. 2001. 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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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게 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1999. 12. 31)을 통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동법에 규정되었고 시행령(2000.8.17)에서 환경성검토 대상을 민간사업까
지 확대함과 동시에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써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크게 강화되었다.22)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서술한 환경규제 중에서 용도지역지정에 의한 환경규제
와 용도지역 지정 없이 규제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2. 환경규제의 내용과 방법
1) 용도지역 지정에 의한 환경규제의 내용과 방법 
습지, 수질,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과 별개로 환경보
전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종 개별 구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 현재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정형태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은 10여 개이며, 이들 법에 
의거하여 약 20여 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되고 있다.
(1)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기초하여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장관이 지정
한다.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또는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
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토양,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
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당해 특정대책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22)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별법령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에 관한 행정계획 수립시에  
행하는 사전협의와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
(국무총리훈령 제299호, ‘94. 6. 24)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보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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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할 수 있다. 
< 표 4-1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행위규제내용
오염
원의 
특별
관리
오염원 규제대상 Ⅰ권역 Ⅱ권역
폐수배
출시설
폐기물재생 및 매립시설
불허. 단 수질오염물질 
배출않거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는 경우 허용
불허. 단 수질오염물질 
배출않거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는 경우 허용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 지 허 용 ( B O D 
30mg/L 이하 또는 하
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불허1일 500㎥ 이상 신규입지
오수배
출시설
800㎡ 이상 건물 및 기타시설
물, 400㎡이상 숙박업 및 식품
접객업,
입지불허(다만 하수처
리장 유입처리 또는 공
공복리시설 * 로서 
BOD20mg/L 이하시 
허용)
입지허용(BOD20mg/
L 이하 또는 하수처리
장 유입처리시)
축산폐
수배출
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입지불허
기타
골프장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
정 적용) 입지불허
내수면 어업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유․도선사업,수상레져사업 신규입지 불허
집단묘지 신규입지 불허
국토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공업지역과 준도시지역 중의 공업용지지구로의 변경은 제한, 관광휴양시
설과 개발촉진지역중의 시설용지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
․상수원수로서 수질이 부적합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 실시
․단계적으로 총량규제를 실시하되, 구체적 실시방안은 환경부에서 마련
자료 : 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주 : *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 :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 초․중․고등학교),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도서관, 금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도원 제외한 종교시설, 공공용체
육시설, 대중목욕탕, 농․임․축산업협동조합이 현지생산물 가공 시설, 마을공동시설, 취․정수시
설,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방지 위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 및 복리 기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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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중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규제내용은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일반건축물, 숙박․음식
점, 대규모 축산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억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규제에 대한 규제 중에서 특
징적인 것은 총량규제와 질소․인의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팔당호의 수질이 상수원으로서 부적합하게 될 경우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Ⅰ․Ⅱ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
며, 폐수배출시설들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공공복리시
설은 일부 입지를 허용하고 있어 후술하게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규제
보다 완화된 형태이다. 현재 2개의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2개의 대기
보전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 표 4-2 > 특별대책지역현황
구분 지정지역
상수원수질보전
․팔당호 영향권역 : 경기도 남양주시, 여주군 등 일원(Ⅰ권역 
1,223㎢, Ⅱ권역 : 879㎢)
․대청호 영향권역 : 대전광역시 동구, 충북 청원군 등 일원(Ⅰ권역 
: 410㎢, Ⅱ권역 : 303㎢)
대기보전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미포국가공단(36.08㎢), 온산국가산업단
지(17.3㎢)
․전남 여천시 소재,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19.4㎢)
 
   자료 : 환경부. 2001. 환경통계연감. pp566-567.
(2)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거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특
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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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규제내용
구분 행위규제내용
금지행위(수도법 
제5조 제3항, 영 
제8조)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또
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 행위
4.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보호구역지정당시 어․패류 잡
거나 양식 행위 면허․허가 받은 자 제외)
6. 자동차 세차 행위
7. 하천구역에서의 농작물 경작행위(친환경농업 제외)
제한행위(수도법 
제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1. 건축물․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
용 건축물,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양수․취수․정수시설, 기타)
나.생활기반시설 : 지목상 대지인 경우에 농가주택 100㎡이하, 부속
건축물 66㎡이하의 신․증축,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의 132㎡(지하층 없으면 154㎡)이하 농
가주택 및 66㎡이하, 100㎡이하 주택 증축 및 66㎡이하의 부속건
축물 
다.소득기반시설 : 잠실(기존의 50/1,000이하)/버섯재배사(가구당 
500㎡이하)/생산물저장창고(기존의 10/1,000이하)/담배건조실
(기존 재배면적의 10/1,000 이하)/퇴비사 및 발효 퇴비장(가구
당 200㎡이하)/기자재보관 창고(가구당 100㎡이하)/관리용 건
축물(66㎡이하)/온실(가구당 3,000㎡ 이하), 소운동장 비가림시
설(기존축사면적의 3배이내) 
라.주민공동이용시설 : 농로․제방․사방시설/노유자시설(경로당, 
유치원등)/마을회관/정미소 및 방앗간의 증축/농․축․임협․
위탁영농회사․영농조합법인 및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
실․공동 구판장․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유류취급시설
마.기도원을 제외한 종교집회장(증축으로 300㎡이하)/호열비․사당 
등
바.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이전 : 기존의 범위내에서 
개축․재축, 부락공동시설 및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되는 건축물 등의 이전 허용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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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위규제내용
제한행위(수도법 
제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2.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 : 
  가.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이 종전보다 오염발생이 낮은 용
도로의 변경
  나.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 보관창고로 변경
  다. 기존주택을 연면적 50%범위내에서 이용원․미용원․약국․
정육점․노유자시설․방앗간용도로 변경
  라. 기타 건축물의 용도변경(휴게음식점․종교집회장․독서실․
노래연습장,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이용원․미용원․탁구
장․당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금융업소․유치원․
경로당․표구점․장의사, 마을회관․공동구판장․창고․대피
소․주차장  
  자료 : 수도법(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
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어폐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
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그 다음 공장, 숙박시설, 양식장에 
대한 입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건축물도 100㎡이하의 영농시설과 공공시설
의 입지만을 허용하고 있고, 가옥의 신축․이축․증축을 불허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전국 385개소에 1,276.9㎢가 지정되어있다.
 
(3) 청정지역
청정지역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다. 「수질환경보전법」은 
필요한 경우 엄격한 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을 총량으
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환경부고시로 1996년 1월 1일 전후
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이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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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되었다. 환경수질기준 Ⅰ등급을 보전하여야 하는 지역은 청정지역, Ⅱ등
급지역은 가지역, Ⅲ등급에서 Ⅴ등급에 이르는 지역은 나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지정되며, 특례지역은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
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농
공단지로 각각 정하고 폐수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23) 
동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① 특정 수
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
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③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
출시설 ④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이내에 설
치하는 배출시설, 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
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이내에 설치하
는 배출시설, ⑥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등이 해당된
다(시행령 제2조 참조).
동법 제10조 제6항은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
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
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
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①배출시
설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특별대책지역안의 수질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상수원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
당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대상․
내용․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다(시행령 제3조). 
23) 이상돈외.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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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변구역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상
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다. 수변구역이 
지정되는 대상지역은 필당호, 남한강(팔당호부터 충주조정지댐까지), 북한강(팔
당댐부터 의암댐까지) 및 경안천의 양안중에서 특별대책지역의 하천․호소경계
로부터 1㎞이내 지역, 특별대책지역 밖은 하천․호소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
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 단 수변구역의 중복지정을 막기 위하여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중 
하수처리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지역, 취락지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
도록 되어있다(「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 표 4-4 > 수변구역의 지정현황
구분
지정범위(하천경계로부터) 지정면적
(㎢) 행정구역면적특별대책지역내 특별대책지역외
합계 1,000m 500m 254,984
북한강변 1,000m 500m 65,699 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
남한강변 1,000m 500m 147,411 양평군, 여주군, 원주시, 충주시
경안천변 1,000m 500m 41,874 용인시, 광주군
자료 : 환경부. 2001.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
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개발
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새로
이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하거나 전량 퇴비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오수처리기준을 생물화학
적 산소유구량 1리터당 10mg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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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5) 지정호소및호소수질보전구역
지정호소및호소수질보전구역은 수질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수질환경보
전법」에 의해 지정된다. 지정호소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호소에, 호소수질보전구역은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지정한다. 
즉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지정호소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
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
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지역
에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
별대책지역 및 지정호소, 수질이 1등급이 아닌 지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
리 15㎞이내의 집수구역, 취수시설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10조, 영 제3조).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기타 수
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가두리양식업, 축산폐수배출시설, 공중위생업, 의료
시설, 자동차정비시설, 주유소)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동법에서 정한 관리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기준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 관리, 주
방의 음식물찌꺼기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55조). 
(6) 지하수보전구역(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지구)
지하수보전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서,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지하수보전지구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함양지역,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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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층이 있는 지역,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심에서 50m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오수․분뇨․축산폐수, 폐기물 등의 시
설물이 설치되어 수질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보전에 필
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제한지구는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 이용으로 지하수의 고갈
현상, 지반침하 또는 건천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하수
의 개발 이용으로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지정한다.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수
질오염을 초래할 폐기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오수 분뇨 축산폐수,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물질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
어있다.
(7) 생태계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또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한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
호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등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다.(법 제2조, 제18조 제
①항)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특별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그리고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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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지역이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환
경보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수립된 관리기본계획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되며,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태계보전지역이 지정되면 필요에 따라 이 지역에 
있어서의 행위제한, 출입제한, 중지명령, 생태계보전을 위한 토지의 매수, 생태계
보전지역의 주민지원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
식․훼손하는 행위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24)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야생동식
물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그리고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은 자연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지역에 대해 지정되
며, 지리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우포늪생태계 보전
지역 중 수면전역,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 전역에 지정되어있다.(법 제18조, 령 
제20조) 
24)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자연환경보전법․령․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며, 시도 조
례에서 좀더 구체적인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의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등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자연발화물질․기체연료등의 소지행위
    3. 가축의 방목,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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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현황
지역 위치 면적(㎢)
합계 10개소 100,215
지리산 전남구례군 삼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며s 피아골 일원 20,200
대암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의 큰 용늪과 작은 용늪 일원 1,060
우포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유어․대지면 일원 8,540
낙동강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장림․다대도일원 해면 및 북구 명지동 하단 해면 일원 34,208
무제치 늪 울산 광역시 울주군 감동면 조일리 일원 0.184
대덕산․금대봉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일원 4,200
광양 백운산 전남 광양시 옥룡․진상․다압면 일원 9,740
조종천상류 
명지산․청계산 경기도 가평군, 포천군 일원 21,840
거제시 경남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산 144-3 0.002
한강밤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당인동 일원 0.241
자료 : 환경부. 2001.
(8) 습지지역(습지보호지역)
습지지역은 「습지보전법」에 의거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지역을 대상
으로 지정된다. 현재 4개지역(44.0㎢)이 지정되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
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이 습지지역으로 지정
되어있다.25)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증축 및 토지형질변경, 모
래 자갈 등의 채취, 습지의 수위 및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25) 습지보전법 부칙 제2조에서 이들 지역을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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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도서  
“특정도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
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
정하는 지역이다. 특정도서지역에서는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
간․매립․준설․간척, 택지조성,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입
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흙․모래 등의 채취, 가축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
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도로신설 등이 제한된다. 또한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
래하는 야생동식물의 반출행위, 생태계위해행위, 외래 동식물 반입행위,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행위 등이 금지되어있다(「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
별법」제8조 제①항).
 
(10) 토양보전대책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은 농경지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30㎝까지
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배작물 등 오염물질함량
이 관련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이거나, 지표면으로
부터 지하수면(대수층)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시도지사가 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
되고 그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지정된다.(영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 안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토양에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토양보전대책
지역 지정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
다. (법 제21조, 영 제 16조, 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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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립공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
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구분 지정된다. 자연보존지구는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갖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이 있거나 자연풍광이 특
히 수려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되며, 여기서는 학술연구, 군사통신시
설, 사찰 및 그 부대시설, 조림 및 임도 등만 허용된다. 그리고 취락지구는 주민의 
취락생활, 농경지, 농어민의 생활근거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
되며, 일정규모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편의시설이 허용된다. 그리고 집단시
설지구는 공원 입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할 곳에 지정되며,  탐방시설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설치가  된다.  이와 같은 자연보존지구,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
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다.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추가해서 일정한 범위 내의 1차 산업행위, 공
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보호시설 등이 허용된다.     
(12)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로 지정된 주변지역에 대해 지정된다.26)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신증축 개축, 용도
변경행위, 토지매립 토석채취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26)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지
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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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
  1.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撮影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행위로서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
규칙 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
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열 등 방출 
행위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아.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  
        위 
     자.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보존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행
위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
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
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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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영향검토결과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공사 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
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행위
 
자료 : 문화재보호법 보호법 제20조, 규칙 제18조의2
지금까지 서술한 지역의 용도지역 종류와 지정실적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
다.
< 표 4-6 > 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 지정실적(2001년 현재)
법  률  명 개  별  구  역 지정면적(㎢)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831.0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64.2
시도생태계보전지역 36.0
임시생태계보전지역 0.0
자연유보지역 0.0
완충지역 0.0
자연휴식지 0.0
자연공원법
공원구역 7,528.8
공원보호구역 122.2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44.0
습지주변관리지역 0.0
습지개선지역 0.0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특정도서 0.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특별보호지구 22.1
조수보호구 1,342.4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보전구역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 -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1,253.1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변구역 255.0
자료 : 정희남․최혁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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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지정이 없는 환경규제 현황
현행의 환경규제 중에서 용도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 실시되는 환경규제의 내
용과 강도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강력하다.  사전환경
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별도 용도지역 지정을 하
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게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규제제도의 일종이다.27)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개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입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제
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경우와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은 관계법
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농공단지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등 10개 행정계획과 민간
부문이 시행하는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 표 4-7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 행정계획(10개 행정계획)
관련법령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행정계획(29개 행정계획)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계획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11개법 20개 보존용도지역의 개발사업)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 사전협의 근거규정이 없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마을정비
27) 사전환경성검토외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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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행정
계획이다. 당해 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는 행
정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
청해야하는 행정계획은 국토이용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 유통단지의 지정 등 
29개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보존용도지역에서는 <표 4-10>에서와 같이 5,000∼
50,000㎡ 이상의 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다. 
< 표 4-8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
구분 관계법령 행정계획 협의시기
국토․지역․도시
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제32조) 구역 지정전
제주도개발특별법 광역시설계획(제8조) 계획 확정전
폐광지역개발지원
에관한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제3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제5조)
지구 지정전
계획 수립시
사회간접시설에대
한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제10
조)
계획 수립시
농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 단지 지정전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제6조) 계획 승인전
온천법 온천개발계획(제7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사업계획(제12조) “
청소년기본법 수련지구 조성계획(제41조) 계획 수립시
계 9개 법률 10개 계획
  자료 : 변주태. 200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사전환경성검토 관계자 연
찬회. 환경부.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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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시행령 제4조 
별표 3)
구분 근거법령 행정계획
국토․지역․
도시의개발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도시지역, 준도시역→농림지역․준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제4조), 광역개발사업계획(제
5조), 개발촉진지구의지정(제9조), 개발촉진지구개
발계획(제14조)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지구의 지정(제79조), 마을정ㅂ구역의 지정
제주도개발특별법 광역시설계획(제8조)
산업단지․유
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
국가산업단지의지정(제6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농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제5조)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제11조)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제16조의2)
교통시설의 
건설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제3조의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3조)
신항만건설촉잔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사회간접시설에관한법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제10조)
하천의 
이용․개발 및 
해양개발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제17조)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어항법 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제7조제2항)
온천법 온천개발계획(제7조)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제90조의4)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34조)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제11조), 군립공원계획(제12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군사시
설의 설치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제47조), 관광지 등의 지정(제50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제40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
한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제4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
한법률 사업계획(제12조)
자료 : 변주태. 200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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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구 분 5,000㎡이상 7,500㎡이상 10,000㎡이상 50,000㎡ 이상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임
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
역,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조수보호구
산림법 공익임지 공익임지외산림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
역(공동주택의 건
설)
광역상수도설
치지역(공동
주택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자료 : 변주태. 2002. p15.
이외에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도시계획법 제6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매립, 도로․철도계획, 항만계획, 제주도종합개
발계획, 광역개발권역계획 등이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공통구비서류와 계획 또는 사
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또는 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개별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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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 표 4-11> 구비서류의 종류
구분 구  비  서  류
공통
구비
서류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
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호하여야 할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개별
구비
서류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 위치도,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는 일반적 검토사항, 입지관련 중점검토사항,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의 세부분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반적 검토사항은 사업의 성격, 규모, 
당해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환경영향(자연생태계, 수계, 오염정도 등)을 
토대로 환경기준유지, 자연환경파괴, 당해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환경정책기본법을 위시한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기타 개별법 등에서 규정하
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에 저촉되는지 등을 검토한다. 
그 다음 입지관련 중점검토를 하는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환경보전관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입지규제에 저촉되는 지역, 재해발생가능지역, 환경오염 심화 또는 심화가 예
상되는 지역,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대기․소음 등 장래의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 사항의 저촉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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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서식환경 등 자연생태계 및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보전에 미
치는 영향 정도, 자연생태계 단절 및 녹지축에 미치는 영향 정도, 상수원 및 하천
수질 보전, 자연 및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 표 4-12> 사전환경성검토시 주요 고려 사항
구분 검토사항
일반적 
검토사항
․ 종합계획
 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유지 및 특별대책지역 규제내용의 저촉 여부
 ②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수계물관리종합대책 부합여부
 ③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
전법, 수질․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부합여부 및 입지규
제 저촉여부
 ④ 환경적 측면에서의 국토이용기본이념 적합여부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표․내용 및 입지규제, 국토이용관리법 행위규제 저촉여
부
․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①∼⑤ 준용
 ⑥ 각 개별법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 저촉여부
 ⑦ 당해 개발계획(사업)의 입지타당성 및 사업시행시 환경에 중대한 영향 주는 여부
입지관련 
중점검토 
사항
․주요검토사항
 ① 환경현황조사 및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장래 환경기준 유지(수질, 대기, 소
음 등) 가능성 여부
 ② 개별법령, 고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 사항 저촉여부
 ③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④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자연생태계 및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등의 보
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⑤ 자연생태계 단절 및 녹지축에 미치는 영향정도
 ⑥ 토지이용 기능간의 상충 여부(주거기능과 생산기능 또는 특정시설 등)
 ⑦ 환경오염요인의 공간적 차단 가능 여부(대기질, 소음, 진동, 악취, 상수원 및 주요 
공공수역의 오염 등)
 ⑧ 상수원 및 하천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⑨ 자연경관 및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
 ⑩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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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관련 
중점검토 
사항
․입지관련 중점검토 대상지역
 ①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②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
용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③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가능 지역
 ④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
역
 ⑤ 환경오염이 심화된 지역 또는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
 ⑥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⑦ 기타 개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제한이 필요한 지역
환경영향 
예측․
분석 
저감대책
 ①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발생 가능성 지형여부
 ② 대상지역 및 주변의 오염원, 토지이용상황, 장래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환경 친화
적 토지이용계획
 ③ 환경보전 관련지역의 분포현황 및 보전대책
 ④ 특정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등의 분포현황 및 대책
 ⑤ 환경기초시설, 상수도공급관련시설 및 연계사용 가능성 여부
 자료 : 환경부, 2000, 사전환경성검토업무 편람, pp.46∼69 재구성
마지막으로 환경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부분에서는 재해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지형인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인지, 환경보전관련지역의 분포현
황 및 보전대책, 특정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의 분포현황 및 대책 등을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실태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10일 범위 내에 연장가능), 협의기간 내 협의결과
의 통보가 없는 경우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부, 지
방환경관서, 관련연구원 및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에서 실
시하고 있다. 사전환경검토서의 접수에서 협의의견 회신까지 평균 1건당 19.1일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행정계획이 개발사업보다 1.2배 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내용이 다양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이 포함되어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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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 표 4-13>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소요일수
평균 환경부 지방환경청
평균 19.1 27.7 17.3
행정계획 20.5 27.8 17.8
개발사업 16.9 24 16.8
 자료 : 환경부. 200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실태분석 결과. p5.
1993년 4월 1l일부터 2000년 8월까지 시행된 총리훈령과 개별법령의 사전협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실적은 총 4,7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전환
경성검토제도의 법제화로 민간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제도로 법제화 된 2000년 8월 17일 
이후 2000년 말까지 388건이 접수되어 이중의 9.3%가 반려되었으며, 2001년에는 
2,448건이 접수되어 82.7%가 조건부 동의되었고 14.9%가 부동의 또는 반려되었
다. 2001년에 협의된 총 2,307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실태를 보면 14.9%
인 344개 사업에 대해 사업취소(부동의)가 되었거나 사전환경검토서가 반려(검토
서 내용 부실 및 미흡)되었으며, 82.7%인 1,908개 사업은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오염물질 처리수준 강화 등의 조건으로 동의하였다.
사업시행 취소의 주된 이유는 환경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의 보전과 생
태계 연속성 및 상수원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국토이용계
획변경 등의 행정계획이 51건, 준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 45건 등 97건이다. 조건
부로 협의한 1,908개 사업은 행정계획이 788건, 개발사업이 1,120건이며 행정계
획은 국토이용계획변경 147건, 도시계획 113건, 하천정비기본계획 107건, 소하천
정비 77건, 개발제한구역내 99건, 하천구역내 79건, 기타지역 83건 등이다. 
사전환경성검토 운영실태를 보면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규제체계의 미비점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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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 사전환경성검토 실적
구 분 접수
협의결과
소계 동의 조건부 부동의 기타(반려건수)
2000 388 250(100%)
16
(6.4%)
190
(76.0%)
23
(9.2%)
21
(8.4%)
2001 2,448 2,307(100%)
55
(2.4%)
1,908
(82.7%)
148
(6.4%)
196
(8.5%)
2002. 
1/4분기 793
652
(100%)
7
(1.1%)
545
(83.6%)
37
(5.7%)
63
(9.6%)
자료 :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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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H A P T E R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비교 및 문제점 분석
1.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비교
1) 환경보전법 관련 용도지역의 행위규제 유형의 분석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환경규제방법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은 토지개발, 
건축물의 신․증축․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제한과 같은 토지이용을 제한하
는 방법 외에 자원의 채취를 제한(입목․죽의 벌채, 골재채취)하는 방법, 동식물
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통행 및 야영의 제한 등이 추
가되어 있다는 점이 국토게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방법과 구분되는 내용이다.
이들 규제내용을 분류해보면,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생태계를 보전
하기 위한 지역, 토양보전을 위한 것의 세가지 유형으로 크게 대별된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은 공원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이고, 수
질보전을 위한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호소수질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토
양보전을 위한 지역은 토양보전대책지역이다.28) 
28) 조수보호구역은 토지이용규제가 아닌 수렵금지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토지이용규제와는 거리가 있
어 향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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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 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의 규제유형
법 률 명 지역․지구․구역
지역․지구
포함 여부 규제유형
직접 
지정
포괄
규정
불포
함
생태
계보
전
수질
보전
토양
보전 기타
자연공원법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 ○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
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수변구역 ○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
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
계보전에관한특례법 ∙특정도서 ○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조수보호구(특별보호지
구) ○ ○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보전구역 ○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 ○ ○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 ○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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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 환경관련 용도지역의 행위규제 내용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토양
오염
물질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폐기
물투
기
건축
물․
공작
물신
증축
토지
형질
변경
토석
골재 
채취 
광물 
채굴
물건
적재
하천
호수
구조
변경
수면
매립
간척
개간
지하
수개
발
도로
신설
야생
동물
포획
채취 
훼손
풀
입목
죽의 
채취
벌채
소리
빛
연기
취사
야영
가축
방사
통행
기타
상수원보호
구역(수도법 ×1) × × × × ×
×
13)
수변구역
(한강수계상
수원수질개
선및주민지
원등에관한
법률)
×
12)
특별대책
지역(환경정
책기본법)
×1) ×1) ×1) ×2)
지정호소및
호소수질보
전구역(수질
환경보전법)
×
12)
생태계보전
지역(자연환
경보전법)
× × × × × × × ×5) × ×3) × × ×
습지보전
지역(습지
보전법)
× × × ×8) × ×9)
특정도서(독
도등도서지
역의생태계
보전에관한
특별법)
× × ×10) × × ×
×
11) × × ×9)
공원구역(자
연공원법) × ×6) × × × ×5) × × ×7)
조수보호구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
법률)
14)
토양보전대
책지역(토양
환경보전법)
×
주 : 1) 오염물질 총량규제, 특별배출허용기준 규정, 오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
    2) 오염물질 수송차 통행 제한,  3)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행위 포함
4) 개간 포함,  5) 하천 호소의 물높이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
6) 경관을 헤치거나 공원보전에 지장주는 건물 용도변경행위 등, 
7) 상행위, 주차, 취사, 8) 습지의 수위 수량에 증감 가져오는 행위
9)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방사․식재
10) 택지조성, 토지분할,  11) 야생동식물 반출 행위
12) 식품접객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가두리양식어업 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공중위생영업, 의료기
관, 자동차정비업, 주유소 등은 수질환경보전법의 관리기준 준수, 
   경작대상 농산물의 종류 및 경작방법 휴경 등을 권고
13) 자동차 세차,  14) 수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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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관련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것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세가지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존의 지형지세 및 시설물변경을 금지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공작물의 신․증축, 토석채취, 수면매립․개간․간척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야생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만이 아
니라 소리․빛․냄새 등도 금지하고 취사․야영 등을 금지하는 방법이다. 세 번
째로는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시설을 제한하는 방법이
다. 생태계보전지역과 유사한 규제가 가해지는 지역은 공원구역의 자연지구와  
특정도서(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다. 특정도서에서는 상기 
제한내용 외에 택지조성, 공유수면 매립이 금지항목으로 명시되어있다.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호소및
호소수질보전구역 등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특정유해시설물질, 유해물질, 축
산폐수등을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나 특별대책구역에서는 폐기물 재생 및 매립시
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오염배출시설도 BOD20mg/l이하로 배출하는 경우나 하수처리장
으로 유입 처리될  허용되고 있어 관점에 따라서는 상수원보호구역보다 완화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도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용도의 
입지를 규제하는 반면 특별대책지역은 오염물질 발생여부에 촛점을 맞추어 규제
한다. 즉 폐수배출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에서 모두 금지된다. 하
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쓰레기투기행위와 이들 시설물의 입지를 금지하지만 특별
대책지역의 경우 폐기물재생 및 매립시설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하수종
말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 허용되고, 800㎡이상의 건물 및 400㎡이상의 숙박업, 식
품접객업 등도 하수처리장이 있거나 주민복리시설로서 일정량 이하의 오수배출시 
허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제내용의 특징은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무차별적
인 용도 및 행위규제보다 궁극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데 좀더 치중한 
제 5 장 ∙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문제점 분석 95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은 이러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행
위제한을 할 수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청정지역은 규제지역의 범위를 
구역 지정 밖으로까지 확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다. 즉 
「수질환경보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유하거리 10㎞이내 지역,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 지역에 설치하는 유해물
질 배출시설도 제한한다. 그리고 수변구역은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 양
안 중에서 특별대책지역안의 하천과 호수경계로부터 1㎞ 이내지역, 특별대책지역 
밖은 하천․호소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 수질보호
와 관련한 이들 규제지역의 특징을 요약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용도와 행위규제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대책지역은 용도규제와 오수배출 규제를 병행해서 하
고 있다. 반면 청정지역과 수변구역은 규제지역의 범위를 규제지역 밖으로까지 확
대한 특징이 있다.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하는 지역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내용이 
가장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이들 지역별 규제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시사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 법에서는 수질보전관련 규제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 등에 따라 배분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특별대
책지역 순으로 지원금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29) 이러한 지원금 배분기준은 수
질관련 규제지역의 규제 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9)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한 지원금배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별표2)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 5
    나. Ⅱ지역(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 4
    다. Ⅲ지역(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및 Ⅰ지역․Ⅱ지역․Ⅳ지역외의 특별대책지역) : 3
    라. Ⅳ지역(특별대책지역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단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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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제와 환경관련 용도지역의 규제내용 비교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법 상의 행위규제 내용 중 공통적인 
사항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立木․竹의 벌채, 토지분할, 건축물의 건축, 공
작물의 설치, 환경오염행위 등이다. 이 중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토지형질변경
과 건축행위의 제한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은 모든 토지이용의 기본이 되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의거하고 있다.30) 
한편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법 상의 행위규제 내용 중의 근
본적인 차이점은 규제요소에 있다.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는 주로 인문적 
요소를 중심으로 규제하며 토지이용형태를 용도별로 세분하여 각 지역․지구․
구역에 따라 주거용․상업용․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그 허용되는 용도와 시설물
의 규모와 밀도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환경보전관련법 상의 규제는 토지이용행
위나 밀도 등의 규제보다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입목․죽의 벌채, 골재채취 등
의 자연훼손 행위,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제한, 야생동물의 위협 및 포획 등과 같
은 자연이용 행태의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표 5-3 > 국토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규제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 환경관련법상의 규제
․세분된 토지용도규제: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근
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등
․용적율, 건폐율
․건물층수
․시설물 규모
․토지형질변경
․입목․죽의 벌채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증축․개축
․자원채취
․통행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
․수면․매립․간척
․하천의 구조변경
․빛․소리 등 야생동물 위
협, 포획
․야영, 위락행위
30) 토지형질변경사업은 일반적인 행위제한으로 규제되었었으나, 현재는 개발행위허가로 전환되어 엄
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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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보전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과 국토계획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환경보전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은 그 행위제한체계가 사람중심이어서 허용되는 용도가 매우 광범위하여 환경
보전관련법상의 용도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관련규제법과 중복이 많은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행위제한내용과 여기에 중첩 지정되는 환경관련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행위규제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31) 
< 표 5-4 >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행위제한 내용 비교
용도규제 환경오염 자연훼손 개발 이용행태
주
거
용
1 종
근린
2 종
근 린
․
판 매
영업
문 화
집회
교육
복지
의료
공 공
용
공장
창 고
․
물 건
적치
쓰 레
기 처
리 시
설 ,
페 기
물 투
기
수 질
오염
토 석
․ 입
목죽
벌채
야 생
돌 물
포 획
채 취
훼손
가 축
방사
건축,
공 작
물 
신 증
축
토 지
형 질
변경
수 면
매 립
간 척
개 간
하 천
수 로
변경
도 로
건설,
골 프
장
유 도
선 레
져
소리,
빛 ,
연기
취사,
야영,
통행,
기타
토지
이용
규제
자연
녹지 ○ ○ ○7 ○ ○ ○ ○ ○
생산
녹지 ○ ○ ○8 △12 △18 ○ ○ ○
보전
녹지 △1 △4 ○9 △13 ×19 △22 △23 ×
보전
관리 ○ △5 ○10 ×14 ×19 △22 △23 ×
생산
관리 ○ △5 ○10 × ×18 △22 △23 ○
농림
지역 ○ △5 ○10 ×15 ×20 × △23 ○
자 연
환경 △2 △6 ×11 ×16 ×21 × × ×
(표 계속)
31)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인구를 집중시키는 시설물의 신설이나 이전을 금지하
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나 대형건축물, 대기업 공장,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등이 주 규제대상
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지이용규제보다는 규제의 대상이 크다. 따라서 여기서의 비교분석내용에
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내용은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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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규제 환경오염 자연훼손 개발 이용행태
주
거
용
1 종
근린
2 종
근 린
․
판 매
영업
문 화
집회
교육
복지
의료
공 공
용
공장
창 고
․
물 건
적치
쓰 레
기 처
리 시
설 ,
페 기
물 투
기
수 질
오염
토 석
․ 입
목죽
벌채
야 생
돌 물
포 획
채 취
훼손
가 축
방사
건축,
공 작
물 
신 증
축
토 지
형 질
변경
수 면
매 립
간 척
개 간
하 천
수 로
변경
도 로
건설,
골 프
장
유 도
선 레
져
소리,
빛 ,
연기
취사,
야영,
통행,
기타
환경
규제
상 수
원 보
호
△3 △6 × ×17 × × △23 × × × × × ×
수 변
구역 × ×
특 별
대책 × × × × × × ×
지 정
호소 × ×
생 태
보전 × × × × × × × × × × × × × × × ×
습 지
보전 × × × × × ×
특 정
도서 × × × × × ×
공 원
구역 × × × × × ×
사전환경성
검토
주 : 1.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허용 
    2. 지목 대인 토지에 농어가주택,  3. 지목대인 농어가주택 100㎡이하,  
    4. 연면적 500㎡미만,   5. 휴게음식점제외,  
    6. 주민공동이용시설,  7.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8. 연면적 1,000㎡이하, 단란주점 제외,  
    9.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1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11. 노래연습장 허용,   
   12. 집회장, 전시장만 허용,    13. 종교집회장, 전시장만 허용,  
   14. 종교집회장만 허용
   15. 종교집회장, 동식물원만 허용,  
   16.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
   17.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만 허용,  18.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허용
   19.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함. 도축장, 토계장, 농림축산업용 창고 허용
   20.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공공용시설, 묘
지관련시설 허용     
   2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 비 발생공장,   23. 농림축산업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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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환경성검토와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수단의 비교
국토계획법상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
획수립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조사와 환경성검토, 환경계획 등은 사전
환경성검토 항목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시 고려하는 항목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조사하는 기초조사 
내용을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한 항목이 조사 분석되고 있다. 지역 일반현황이나 
토지이용, 상하수도, 자연생태, 동식물상 등의 항목이 거의 유사하게 조사되도록 
포괄되어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부문별로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을 
검토하는 반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에 환경영
향 및 피해를 줄이는 입지선택 및 용도선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항목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조사하도록 되어있는 기초조사자료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외에도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제에서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보호 
조수류, 양호한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의 보전,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고려
하여 개발을 허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기
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검토하고있는 사항들은 모두 사전환경성검
토에서 검토항목으로 포함된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국토계획법체계는 제도적으로는 토지이용과 개발이 친환경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적 고려요소를 대폭 보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양 제도의 구체적 실천성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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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 사전환경성 검토 항목과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조사 항목의 비교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기본계획상의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Ⅰ. 계획의 개요
  1.국토이용계획의 입안사유
  2.국토이용계획내용
  3.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관련계획관련부문
Ⅱ. 지역개황
 1. 지역개황
․일반현황
․토지이용현황
․환경보전용도지역 현황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환경기준(수질, 대기, 소음 등)
․생활환경 저해유발 시설물(공
항, 철도, 고속도로, 국도, 공단 
등)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상
수도공급시설, 하수종말처리시
설, 폐기물 처리시설)
 
 2. 환경보전관련시책
 ․대기, 수질특별대책, 4대강 수
질개선대책, 자연환경보전기
본방침, 지정호소수빌보전계
획, 오염총량관리게획, 백두대
간보전 등)
․환경보전시책 부하 또는 행위
규제 저촉여부 
Ⅱ. 인문환경
․시군 역사
․행정
․문화재, 전통건물 등(지정문화재,전통양식 건축물, 
역사적 건축물, 역사적 장소 및 가로)
․기타 문화자원(유무형의 문화자원)
․각종 관련계획(상위계획, 관련계획상의 관련부분)
Ⅲ. 토지이용
․용도별 면적, 분포(용도지역별 분포, 면적, 각종 지
구, 구역 분포)
․토지소유(공/사유지)
․지가, 지목별 면적 분포
․시가화 동향
․주요 개발사업
․재해위험요소
Ⅳ. 인구
․인구총수의 변화
․인구밀도/ 인구구성/주야간인구/산업별 인구
․가구수 변화, 생활권별 인구, 인구이동현황
․주택수,주택보급률,주거수준(평균주택규모),․임
대주택, 주택공급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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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경현황분석
1.환경성검토항목 설정
 1) 중점검토항목 설정
 2) 분야 및 항목별 환경현황
  ․기상(기온,풍향,풍속,강수량)
  ․홍수 상습침수지역등
  ․지형․지질(경사도, 표고,지
진발생여부)
  ․동․식물상(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 서식지, 녹지자연
도, 생태자연도, 천연기념물, 
희귀보호야생동물 분포, 야
생동물 집단 도래번식 서식
지
   ․녹지축
   ․수리․수문(수문관측자료,
하천특성,호소특성)
 3. 생활환경
   (1) 대기질
   (2) 상․하수도
   (3) 수질
   (4) 폐기물
   (5) 소음
   (6) 악취
   (7) 위락
   (8) 경관
※부문별로 환경영향검토․대
책
Ⅴ. 경제
․지역총생산, 
․산업(산업별 매출총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특화산업, 경제활동인구, 기업체
Ⅵ. 교통
․도로(도로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노선)
․철도(철도연장, 노선, 철도역)
․항만(화물처리능력)
․공항(게이트수, 소음권, 연간 이용객 등), 버스터미
널
․교통량
Ⅶ.자연환경
․지형 및 경사도, 지질 토양
․자원(지하자원, 수자원, 임상자원)
․지하수(지하수용량, 개발현황, 지하수질, 지하수오
염)
․수리/수문/수질(수계분석,하천별 수량, 수변여건)
․기후, 풍수해 기록, 가능성
․지진 기록, 가능성
․생태/식생(생태적 민감지역, 수림대, 보호식물, 비
오톱)
․동식물 집단서식지, 주요 야생동물, 이동경로
Ⅷ.환경관리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악취, 토양오염, 폐
기물 발생, 폐수발생
 
Ⅸ.공원 녹지
․공원, 녹지
․임상이 양호한 산림(보전임지, 공익임지)
․농업진흥구역 분포와 면적 공급처리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공급, 열원공급
․화장장/납골시설
․도축장, 쓰레기/폐기물 처리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그리고, 개
발행위허가제 시행시에 부문별 환경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고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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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보전목표 설정
 1. 설정기준
 2. 환경보전목표의 주요 내용
 3. 환경보전 목표의 달성방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설
정
․개발행위허가시 고려
Ⅴ.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및 적정성 검토
 1. 인구계획현황
 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향
 3.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설정 및 대책
 4.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 검토
Ⅵ. 공원녹지계획의 적정성 검토
1. 공원녹지계획의 기본방향 
2. 공원계획
3. 녹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
Ⅶ. 종합평가 및 결론
  
2. 문제점 분석
1) 일반적 문제점
(1) 개발정책과 보전정책의 연계성 결여
1960년대 이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성 평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필수요건이 적절히 배려되지 못하는 등 환경정책과 여타 국가
정책 사이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개발부서와 보전부서 간의 업무 연계 및 협조체
계가 미흡하여 개발부서는 국토개발과 경제적 효율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
하였고, 보전부서에서는 환경행정이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 배출
시설에 대한 인허가 규제와 단속 등 사후처리에 치우쳐 오염발생의 공간계획적 
예방조치가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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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부처의 다기화와 유기적 연계성 미흡
정부의 규제정책은 규제의 합목적성, 규제방법의 합리성 및 명확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정부부처가 다양하여 정부규제의 
상호 중복성, 모호한 행정편의, 불명확한 규제 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과 국민
의 반발을 야기시키고 있다.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부서는 5 개에 달한다. 토지이용 및 환경
규제가 행정 목적에 따라 소관기구별로 분산되어 있으나 유기적인 협조 및 조정
체계의 운영이 미흡하여 법률 상호간의 입법목적․해석상의 상충과 권한분쟁으
로 규제상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개발촉진관계 법률과 보존 및 보전관계 법률간
의 상충, 일반적 토지이용규제를 배제한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상충, 도시적 토지
이용과 농업적 토지이용간의 상충, 보전 및 사전평가제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를 위한 용도지역 지정시 사전협의 및 
조정이 미흡한 데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었다. 종래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개
별법에 의한 개별구역은 국토이용계획의 적절한 용도지역 안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그 외의 개별구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퉁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하
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토지이용의 기본법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일부 개별구역 등은 용도지역 지구와 무관하게 설정되고, 한 필지 위에 
여러 규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총괄부서로서 국토이용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
화하여 용도지역의 중복 지정 및 다기화 문제가 심화되는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개발용도에 보존용도가 지정되는 등의 기형적인 토
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만㎡
이상 규모의 개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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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개별법 상의 지역․지구․구역은 국토계획법상의 일정 용도지역 
안에서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 또는 승인 등으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하고자 할 때는 국토계획법
에서의 토지이용규제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의해 용도지역의 다기화 문제가 추가적으로 심화되는 것
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나 기존에 이미 다기화되어 있는 용도지역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1) 개발우선의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률체계
1980년대의 개발연대까지 우리나라의 토지관련법은 주로 대규모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개발우위의 제도가 주류를 이루어왔고, 국토개발과 이용에서 환경보
전 개념과 환경성 고려는 미흡하였다. 1990년대에 대대적으로 추진된 토지이용
규제완화 조치는 이와 같은 도시용지 우위 및 개발 우선적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개발 우선적 사고를 청산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2002년 
2월 국토계획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국토계획법은 그 동안 환경부를 위시한 환경
관련전문가들의 연구내용과 주장을 상당부분 포용한 것이어서 과거의 국토이용
관리법에 비해 각종 계획체계 및 계획수립기준, 정책수단에 있어 환경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가 구체적
인 실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및 각종 보완기준들이 뒷받침되어야 하
는 후속 과제들이 아직 잔존해 있다. 국토계획법에 제시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 수립기준의 친환경적 고려, 환경성 검토 등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구
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칫 형식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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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기 어렵다.  
(2) 인문요소 중심적 누적적 용도규제
토지이용규제의 중심은 용도지역․지구제이며 용도지역․지구제는 행위제한
이 그 핵심 내용이다. 국토계획법은 국토를 4개 용도로 구분하여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성이 강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있다. 그리고 관리지
역은 과거 난개발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지역
으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여 각각 계획관리지
역과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도
지역의 구분취지는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여 개발할 곳은 쉽게 개발하
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 측면에서 보면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다. 즉 보
전용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서 보전지역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틀이 구
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이 누적적이어서 보전목적을 제
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전적 특성을 가진 용도지역인 녹지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내용을 보
면 자연 보전적 관점보다는 인간중심의 용도규제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용도
지구나 환경보전관련구역을 지정하지 않고서는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보전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용 건물과 그곳에 생활하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부터 도시형공장, 쓰레기처리시
설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어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
한 상황은 생산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규제는 농지법상의 규제내용과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의 누적적 용도규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개별공장입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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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분산입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와 보전임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림지역의 경우도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사
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어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가장 엄격한 행위규제를 하는 
지역이기는 하나, 여기에도 농어가주택, 수퍼마켓, 마을공동구판장, 종교집회장,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분재등의 온실 및 식물관련시설 등이 허용되
고 있다. 이들 시설물들은 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이기
는 하지만,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보면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물이 입지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자연환경보전지
역의 지정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  
< 표 5-6 >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용도규제 환경오염 자연훼손 개발 이용행태
주
거
용
1 종
근린
2 종
근 린
․
판 매
영업
문 화
집회
교육
복지
의료
공 공
용
공장
창 고
․
물 건
적치
쓰 레
기 처
리 시
설 ,
페 기
물 투
기
수 질
오염
토 석
․ 입
목죽
벌채
야 생
돌 물
포 획
채 취
훼손
가 축
방사
건축,
공 작
물 
신 증
축
토 지
형 질
변경
수 면
매 립
간 척
개 간
하 천
수 로
변경
도 로
건설,
골 프
장
유 도
선 레
져
소리,
빛 ,
연기
취사,
야영,
통행,
기타
토지
이용
규제
자연
녹지 ○ ○ ○7 ○ ○ ○ ○ ○
생산
녹지 ○ ○ ○8 △12 △18 ○ ○ ○
보전
녹지 △1 △4 ○9 △13 ×19 △22 △23 ×
보전
관리 ○ △5 ○10 ×14 ×19 △22 △23 ×
생산
관리 ○ △5 ○10 × ×18 △22 △23 ○
농림
지역 ○ △5 ○10 ×15 ×20 × △23 ○
자 연
환경 △2 △6 ×11 ×16 ×21 × ×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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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규제 환경오염 자연훼손 개발 이용행태
주
거
용
1 종
근린
2 종
근 린
․
판 매
영업
문 화
집회
교육
복지
의료
공 공
용
공장
창 고
․
물 건
적치
쓰 레
기 처
리 시
설 ,
페 기
물 투
기
수 질
오염
토 석
․ 입
목죽
벌채
야 생
돌 물
포 획
채 취
훼손
가 축
방사
건축,
공 작
물 
신 증
축
토 지
형 질
변경
수 면
매 립
간 척
개 간
하 천
수 로
변경
도 로
건설,
골 프
장
유 도
선 레
져
소리,
빛 ,
연기
취사,
야영,
통행,
기타
환경
규제
상 수
원 보
호
△3 △6 × ×17 × × △23 × × × × × ×
수 변
구역 × ×
특 별
대책 × × × × × × ×
지 정
호소 × ×
생 태
보전 × × × × × × × × × × × × × × × ×
습 지
보전 × × × × × ×
특 정
도서 × × × × × ×
공 원
구역 × × × × × ×
사전환경성
검토
주 : 1.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허용 
    2. 지목 대인 토지에 농어가주택,  3. 지목대인 농어가주택 100㎡이하,  
    4. 연면적 500㎡미만,   5. 휴게음식점제외,  
    6. 주민공동이용시설,  7.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8. 연면적 1,000㎡이하, 단란주점 제외,  
    9.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1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11. 노래연습장 허용,   
   12. 집회장, 전시장만 허용,    13. 종교집회장, 전시장만 허용,  
   14. 종교집회장만 허용,        15. 종교집회장, 동식물원만 허용,  
   16.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
   17.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만 허용,  18.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허용
   19.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함. 도축장, 토계장, 농림축산업용 창고 허용
   20.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공공용시설, 묘
지관련시설 허용     
   2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 비 발생공장,   23. 농림축산업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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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 성격의 불명확성 
전술한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생산녹지, 보전관리․생
산관리․농림지역 등의 성격이 불명확하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를 예로 보면  
도시지역 내에 입지하기 어려운 위험시설물이나 쓰레기처리장부터 주거용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용도가 허용되고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에 보전이 필요한 녹지
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어렵다.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예정지 개념으로 운영하
거나 도시혐오시설물 등의 입지지역으로 운영한다면 자연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시설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시가화예정녹지지역 개념으로 세분해서 관리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같은 용도지역 세분이 어렵다면 용도지구를 활용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세
분해서 지정하고, 용도규제를 순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4) 소규모개별입지에 대한 대응력 미흡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기반시설연동제,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개발행
위허가제, 토지적성평가제도 등이 도입되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
의 설치를 전제로 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무질서한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
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적 개발의 대상이 되는 제2종지구단
위계획의 수립대상이 30만㎡ 이상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면적 등이 
모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
모 개발의 경우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
분히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규정을 받지 않는 일정면적 
이하의 경우 개발행위제도를 통하여 부적절한 개발행위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제도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660㎡ 이상의 
형질변경을 할 때에만 해당되므로 그 이하의 200㎡미만의 건축이나 660㎡미만의 
형질변경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개별입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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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여전히 대비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난개발 행태는 대규모
개발에서보다 소규모 개발에서 초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전이 필요한 용
도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개별입지도 환경친화적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한 과제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 표 5-7 > 국토계획법상의 제도별 적용대상 범위
용도지역지구의 
정비
제2종지구
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토지적성평가
대상 
지역 
및 
규모
․관리지역의 행
위 규제:국토계획
법에서 규정(계획
관리지역은 자연
녹지 수준, 생산
관리는 생산녹지 
수준, 보전관리는 
보전녹지지역 수
준으로 관리)
․농림지역:농지
법, 초지법, 산림
법 규정 준용
30만㎡ 이
상
․3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의 건
축물 건축
․660㎡ 이상의 
형질변경
․500㎡이상의 
토석채취
․500t 및 500㎡
이상의 물건적치
․최소대지면적 
이하로의 토지분
할
․50㎝이상의 성 
절토(경작 목적 
제외)
․비도시지역에
서 용도지역을 변
경하여 개발밀도
가 완화되는 지역
․대도시 주변의 
행위제한이 완화
되는 지역
․10만㎡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행위 집중 
예상지역
․관리지역 세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기타 관리계획
을 수립해야 하는 
개발사업
3) 환경규제의 문제점 분석
(1) 환경관련법률의 상호 중복
우리나라의 환경법체계는 복수법체계로서 오염종류별․규제대상별로 여러 개
의 독립된 법을 제정하고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환경관련법 전문
가들은 환경법체계가 비체계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지
적하고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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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개별법률 상호간에 중
복하여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청정지역, 상수
원보호구역 등은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지역들로서 규제내용에서 약간의 차
이가 있으나 본질적인 규제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생태계보전지역, 특정도서, 습
지지역 등도 지정대상지역은 각각 도서, 습지지역, 생태계 민감지역 등으로 다르
게 규정되고 있으나 크게 보면 도서생태이건 습지생태이건 모두 생태계보전이라
는 큰 범주에 속하는 지역들이고, 그 규제내용도 유사하다.33)
 
(2) 환경법의 복잡성
법체계가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진 분할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규제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내용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법은 시행령에 시행령은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어떠한 규제가 적
용되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예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도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규제내용과 규제기
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단지 환경규제관련법령만이 아니라 토지이용규
제관련법령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면 규제
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누구나 쉽게 규제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시행규칙 이하로의 위임은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규제자 중심의 규제
 법체계가 지나치게 규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사
32) 조홍식외. 1997. 전게서. pp26-65.
33) 전재경(1997)은 환경관련법이 상호 중복적이어서 법률 상호간 중복 및 충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관련법체계를 예로 보면 그 체계는 매우 분화되어 있으나 법률 상호간에 유기적 
조화가 미흡하며 어느 법도 포괄적인 물 오염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전
재경.“물오염의 통제: 수질환경보전법의 현상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94-2.p29, (조홍식외. 
1997. p3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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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모두 사전환경성 검
토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자나 행정계획 수립자가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
다. 이로 인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시행을 위한 부담이 대부분 신청자에게 전가
되어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좀더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는 사업개요, 지역개황,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
목의 설정,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
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신청자가 준비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사전환경성 검토
요소로 포함되어있는 내용중의 상당부분은 공적정보로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
기 어려운 내용이고, 특히 환경영향요소, 환경현황 등은 비전문가로서는 쉽게 조
사 작성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도 전문가라 할지
라도 적절한 기초자료가 없는 한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기초정보의 
미비문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환경
규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바,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기초정보
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상기와 같은 기초정보의 미비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작성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사업자들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사전환
경성검토서 작성을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일반 사업자도 전문적인 내용으로 
인해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작성비용이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15-30%정도
를 지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 및 인허가 기관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종종 노정되고 있
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대행자가 비용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하
거나 사업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평가서의 충실성과 객관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34) 
34) 사업별 영향평가서 작성규정 미비, 영향평가 전문기법, 자료 미흡, 기술인력부족 등이 충실한 사전환
경성검토서 작성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전협의를 하고자 제출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7.7%가 구비서류 미비 및 부실작성으로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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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H A P T E R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성 확보방향
1. 여건의 변화
1) 환경정책과 국토관리정책의 통합 추세
1970년대 후반부터 각국의 환경정책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OECD 국
가들의 환경정책35)은 환경오염의 방지와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기정책으로
부터 환경문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전
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을 단순히 통제하는 방식에서 
35) 1979년 OECD가 발표한 「가맹국들의 환경상황」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각국의 환경행정이 제1
세대에서 제2세대 환경행정으로 전환하려하고 있다. 제1세대 환경행정이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
음, 악취 등의 공해방지를 위한 규제중심의 행정이며, 생활의 질 문제는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제2세대 환경행정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냄으로
써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인 환경행정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이미 “제1
세대‘에서 ”제2세대“ 환경행정으로 이행이 착수되었다고 한다. 먼저 1971년 에는 종래의 도시농촌계
획법을 정리 통합하여 새로운 도시․농촌계획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71)을 제정
하여 카운티와 디스트릭트의 2계층제도의 확립 등 지방행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였다. 영국은 
또한 1970년에 환경부를 설치하고 환경부 산하에 환경보전기능과 개발기능을 통합하였다.
    宇都宮深地, 강성철외 역. 1995. 「환경행정의 이론과 실제」. p237.(임창호․박태윤. 1996. 「환경친
화적 국토개발에 관한 연구(1)」.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p109-1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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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통합적인 문제해결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36) 
자연보전정책도 단일 종에 대한 대책에서 생태계의 시스템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하고, 자연의 보전은 물론 그의 복원과 창조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생태계의 
보전과 생활 문화 관광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등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도 개별법체계에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고, 아울러 환경정
책과 공간정책의 통합도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계획에서 
에너지 절약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방안이 마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의 변화 추세에 맞추
어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성 확보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에 따른 국토관리환경의 변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틀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국토계획의 수립절차에 대
해서만 규정하여 국토정책․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제시 기능이 미흡하였고,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 틀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국토관리의 기본
이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도 도시 지향적 계획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은 환경관련 개별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국토관리 차원에서 환경
보전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종래 개발위주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토계획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국토
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폐합하여 국토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체계가 선계획 후개발체제로 전
36) 김인환․이덕길. 1998.「신환경정책론」. 서울: 박영사.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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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됨으로써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토지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
상하게되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지역(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
화되어있던 법 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계획이 없던 비
도시지역도 도시지역과 같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국토계획법은 시․군 단위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
로써, 비도시지역에도 공간계획이 수립되게 되었고, 난개발로 사회문제가 되었
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그 적성에 따라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또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도 과거에 비해 용적률․건폐율이 대폭 강화되
어 비도시지역의 개발밀도가 낮아짐으로써 농지에 고층건물이 건설되는 등의 문
제가 방지되었다.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지역으로 축소하여 도시지역, 관리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행위규제방식을 negative system
에서 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
역으로 통합되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개발할 곳(계획관리지역)과 보전할 곳(생
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
발진흥지구에 지정하며,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여,  기반시설설치
가 가능한 신규개발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고, 기반시설설
치가 어려운 기존시가지에는 기반시설의 수용용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허용하
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
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가/조건부 허가를 하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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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난개발을 차단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토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
토계획법체제가 친환경적인 각종 제도와 기준들을 대폭 도입하였다. 
따라서 새로 바뀐 국토관리 및 국토이용계획체계를 감안하여 환경규제와 토지
이용규제의 틀과 방법을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각각의 역할분담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지향주의적이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체계에 의
거하여 구성되었던 환경규제 체계를 새국토게획법체계와 대응하여 상호 중복된 
부분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시너지효
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연계화 필요성
1)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추구 목적의 유사성
토지이용규제의 목적은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부의 외부효과를 방지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환
경규제의 목적은 자연환경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화를 방지하고 자연
자원과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
서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은 반면,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는 각각의 장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양 제도를 연계시킬 경우 개별 제도가 가진 한계
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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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운영의 효율성 추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는 모든 생산과 소비활동이 저공해 혹은 
자원절약형으로 전환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국토와 자연환경의 파괴는 급속
한 도시화와 국토개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대부분의 개발은 환경파괴를 유발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고려함으로써 사업시행 여
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향후 신도시, 주거단지, 산업기지의 개발과 간척 및 매립 등 주요한 국토지역개
발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생태적 개념과 환경친화적 공간구조의 개념을 
도입함은 물론 개발시점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유보해두는 배
려가 필요하다.37) 
모든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에너지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과 연관이 되어야 한
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는 인간의 토지이용형
태와 구조를 결정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수요와 소비양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경규제 체계와 연계되어 환경친화성을 내재화시킨 토지이용규
제는 환경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의 문제는 지역수준의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규제와 연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993년 준농림지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팔당호
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었는데, 이와 같이 수질이 악화된 것은 농지전용허가가 쉬
워져서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대폭 증가한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38) 이러한 사실은 토지이용규제와 연계되지 못한 환경규제의 한계를 나타
37) 임창호․박태윤. 1996.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에과한 연구(1)」. 서울: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P.64-69.
38) 1994년 1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되고 난 이후팔당 특별대책지역의 약 1/3인 2억1천7백만
평이 준농림지로 지정되어 요식업소와 숙박업소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상돈외. 1998.“환경보전 관점에서 상수원지역, 국립공원 및 그린벨트지역 법령정비 
방안”.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Ⅱ: 환경정책기본법, 상수원보호 및 그린벨트지역 
법령정비를 중심으로」. 노상환 편.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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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서는 사후대책보다는 사전
대책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사전대책은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 용도지역 지정
시 수질오염 방지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다음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내용에서 이
러한 이념이 실현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3) 규제의 체계화와 투명성 추구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를 연계시킬 경우 개별적인 제도 시행으로 인한 규제
내용의 다기화와 중복 규제, 규제간의 상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상호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다양한 제도가 중복됨으로 인한 규제
의 복잡성과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연계성 확보 방향
1) 기본방향
(1) 상호보완적 공동추진 체계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법 상의 환경규제는 상호 보완적 
측면과 공동 추진 관리형태로 연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상의 제반 제도들은 그동안 환경관련부서에서 주장되어오던 친환경적 요소와 환
경의 우선성 문제가 대폭 반영된 제도이다. 동법으로 국토관리 및 토지이용규제
에 친환경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아직 구체적 실천력을 
가지려면 많은 기준과 지침들이 뒷받침되어야한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는 제도간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또는 공동추진 체계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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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단계별 연계화 추진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화는 기초정보 구축단계, 계획단계, 토지이용
규제 단계, 사후관리단계의 4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공동으로 조사 관리하고, 계획단계에서 계획 내용에 환경성이 내재화되
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단계에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통
해 개발과 보전지역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 단계에서 규제내용이 지속
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표 6-1 >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체계
구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환경관련법률 연계방향
계획
단계
기초정보
조사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조
사자료
․토지관리정보
․토지적성평가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비오톱
․공동 조사 관리체계
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
․환경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지침과 기준의 조정
토지
이용
규제
단계
사전적
토지이용
규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연동제
⇔
․환경관련법
상의  행위
제한
․사전환경성
검토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
역별 행위규제와 환경관
련법상의 용도지역별 행
위제한․개발행위허가
제․사전환경성검토 내
용 등의 연계 조정
(3)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체계
기존의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 중에는 상당부분이 규제자의 편이성 측면에
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앞으로의 규제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규제방법과 내용을 피규제자의 편이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정책효과를 거두고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도 가능한 규제자가 쉽게 그 정책에서 지향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따라갈 수 있도
록 규제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개발을 규제할 때에도 판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정부가 자체적
120
으로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피규제자로 하여금 판단의 기초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2) 연계방향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는 피규제자의 편이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서 기초정보 조사단계와 계획단계, 이용규제단계에서 그 연계체계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그림 6-1>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화 체계
사전
환경성
검토
계획적
요소
토지이용규제적
요소
환경영향평가적
요소
환경
영향
평가
• 유사용도지역의 정비
• 예의규정 축소
• 용도지역 명칭의 용도지구(구역)화
국토계획법
?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지침
? 환경성검토, 용도지역 지정
? 용도지역 세분화, 용도지구 활용
?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정비
? 예의규정 축소
? 개발행위허가
? 기반시설연동제
? 환경관련 용도지역
(1) 기초정보 조사단계
① 기초정보의 공동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성과는 기초자료에 있다.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
제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첫 출발점은 환경관련 요소가 제대로 조사된 기초정보
의 구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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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나 각종 행정계획의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시스템
을 국가가 구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발사업 신청자가 모든 기초자료를 조
사해서 제시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과 관련도면을 제출하면 정부는 정부가 구축한 각
종 기초자료를 기초로 그 입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초정
보를 정부가 구축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문가에게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을 의
뢰하지 않고 직접 개발사업자나 행정부서에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제
도운영의 효율성과 편이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사업신청자가 조사 제시한 자
료에 비해 기초자료의 객관적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어 실질적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초정보는 도시기본계획만이 아니라 환경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조사․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정보를 조사하도
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해서도 방대한 기초자료를 조사
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로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양 제도 모두 기초
자료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양질의 기초자료가 양 제도의 실제적 효과와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는 
12개 대항목 76개 세부항목이 조사되도록 되어있다(표 3-7 참조). 12개 대항목은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경제, 교통, 공급처리시설, 공공편익시
설, 공원녹지, 환경관리, 재정인데, 이 중에서 환경과 특히 관련이 깊은 부문은 
자연환경, 환경관리, 공원녹지 부문이다. 자연환경부문에서 수계분석, 지하수오
염, 생태적 민감지역, 비오톱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에서도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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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판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이나 환경보전용도지역지정 현황,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의 분포, 환경기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물,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지역개황을 
나타내주는 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와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수리․수문, 대기질, 상하수도, 수질, 폐
기물, 위락, 경관 등의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조사하도록 되어있는 기초조사와 사전
환경성검토 항목은 상당부분이 유사하다. 양 제도의 외관상 차이점은 도시기본
계획상의 기초조사는 도시계획수립주체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환경성검
토제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신청자, 즉 개발사업자나 행정계획수립주체가 조
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상의 기초조사도 궁극적으로는 지방자
치단체가 아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회사에서 작성하게될 가능성이 높
다. 단지 도시기본계획 상의 기초조사는 그 조사대상의 지역범위가 도시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행정구역 전체 단위로 일시에 조사되어 기초정보로 구축될 수 있
는 반면, 후자인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별적인 사업과 계획에서 추진되므로 방대
한 조사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지역에 대한 일회적 자료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로인해 방대한 자료가 조사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본정보로서 
구축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료의 활용도도 높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기준과 조사방법, 조사자료
의 전산구축 방법 등을 면밀하게 마련해놓지 않을 경우, 용역회사나 사업자가 개
별적으로 조사 구축하는 자료가 체계적인 정보로 구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부실한 자료로 방치될 가
능성이 크다. 특히 환경 및 생태관련 조사는 상당한 전문성과 전문적 경험이 뒷
받침되어야 하고 상당기간을 두고 조사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기초자료는 부처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기초로 정부가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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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정해놓은 기준과 형태로 구축되어 정부가 총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기적으로 재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갱신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및 생태관련 부분은 환경부와 지
방자치단체가 전담해서 조사하고, 토지이용 및 기타 인문․사회적 요소들은 건
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강
구될 필요가 있다. 즉, 건설교통부는 기존의 토지관리정보체계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수치지형도,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에 필요
한 인문․사회적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환경부는 200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
고 있는 생태자연도와 연계하여, 상세생태자연도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계획
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표 6-2 > 기초정보 연계  
건교부․지자체 환경부․지자체
기초
조사
의 
역할 
분담
o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경제, 교통, 공급처리시설, 공공편
익시설, 환경관리, 재정
o 자연환경 부문, 환경관리, 공원녹지
자료 
관리
o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경제, 교통, 공급처리시설, 공공편
익시설, 환경관리, 재정
o 자연환경 부문, 환경관리, 공원녹지
연계 o 온라인 전산망으로 연계(국토계획법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와 연계)
조사
주기 o 정기적 재조사
활용
o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
단위계획, 토지적성평가, 개발행
위허가, 기반시설연동제
o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법관련 용도지역 지정
양 제도의 기초조사를 공동조사체계로 추진할 경우 기초자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절약할 수 있고, 조사자료의 내용과 정확도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조사
하여 구축하고 나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사안 발생 시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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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필요가 없이 상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만이 아니라 환경계
획,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제, 토지적성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자료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기초자료간의 위상관계 정립 
기초자료간 위상정립과 연계체계 확보도 필요하다. 국토계획법과 화경보전관
련법에 제시되어 있는 기초정보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의 기초자료 조사, 토지적성
평가자료, 생타자연도, 녹지자연도, 비오톱 등이 있다.  이들 자료 중에서 도시기
본계획상의 기초조사,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비오톱 등을 모두 1차적인 기초
정보에 속한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자료는 이를 기초정보를 활용하여 토지적
성을 평가한 2차적인 정보이다. 앞의 <표 6-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기초자
료간의 중복부분을 조정 정비함과 아울러 1차적정보와 2차적정보 간의 위상관계
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오톱지도는 생태자연도와 연계항 상세생태자연도를 작
성한다는 개념에서 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지도39)는 생태자연도와 별
개의 과제로 추진하기보다는 생태자연도의 조사 구축의 연속과제로 추진하는 방
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즉 생태자연도의 축적과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좀
더 정밀한 수준의 상세생태자연도, 도시생태자연도로 조사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자연환경과 관련한 자료는 직접 조사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미 
조사 해놓은 2차적인 자료나 행정적으로 지정해놓은 보전지역 자료를 기초로 평
39) “비오톱은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생물군집의 서식지”로 정의되며  각각의 비오톱은 고유한 속성
을 가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독특한 생물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조용현. “도시생태자연
도의 제작 및 활용과 향후과제”. 2000. 서울2000 도시생태자연도 제작 및 활용 심포지움. 서울시․서
울시정개발연구원. p8.)
   서울시에서 작성된 비오톱지도를 보면 주거지비오톱, 상업 및 업무지비오톱,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
설지 비오톱, 교통시설 비오톱, 조경녹지비오톱, 하천 및 습지 비오톱, 경작지 비오톱, 산림지 비오톱, 
유휴지 비오톱으로 구분되어 있음(이경재. 2000. “도시생태현황 현장조사 및 비오톱 유형화”. 서울
2000 도시생태자연도 제작 및 활용 심포지움. 서울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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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즉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보전지역면적, 녹지자연도 상
위등급, 임상도 3영급 이상 비율, 보전지역과의 거리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자료는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이면서 동시에 상세생태
자연도(비오톱)를 사용하는 수요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적성평가와 비오
톱의 위상과 역할분담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계획수립단계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공간계획체계와 사전환경성검토체계의 연계화 방안이 검
토될 필요가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간계획체계 내에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성 부문이 내재화되어 있으므
로, 국토계획법상의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의 
중복성, 소요 인력 및 비용, 검토결과의 충실성, 행정처리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
하여 계획단계, 토지이용규제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그 적정내용과 기
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
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운영상의 고비용이나 비효
율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관련 내용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
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검토서 작성항목을 축소하여,  지역개
황, 환경현황, 환경관련보전시책에 관한 자료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구
축한 기초정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항목에서 제외
시킬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자나 행정계획 수립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기 위하여 당해 계획 또
는 개발사업의 계획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는 사전환경성검토 신
청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구축한 기초정보를 활용하여 제출된 계획안에 대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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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환경부장관 및 환경관
리청장 등은 사전환경성검토 신청이 들어오면 당해 계획과 사업이 각종 상위계
획 및 관련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을 검토한 다음 검토의견
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
서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할 경우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만을 제출하게되
므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을 위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게되
어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비용 및 시간을 줄이고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6-3 > 사전환경성검토의 개선방향
구  분 기  존 개  선
사전환경성검토 
기초자료 
기초자료 ․개별적 조사자료 ․공동 구축된 정부자료
조사자
․신청자(개발사업자, 행정
계획 수립부서)
․전문 용역업체
․환경부, 건설교통부, 지방
자치단체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작성자 ․전문 용역업체
․행정계획 수립부서, 개발
사업자
작성항목
․계획내용
․지역개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환경현황조사․분석
․환경보전관련 시책 저촉여
부
․환경영향검토 및 대책
․개발사업계획내용
․행정계획 내용
사전환경성검토 전담부서
․환경부 장관, 환경관리청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좌동 
사전환경성검토 내용
․환경영향검토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검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입지
기준을 평가하여 제시
․환경영향검토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검토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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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입지기준을 평가하여 제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을 
계획하거나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
다면 사전환경성검토의 상당취지를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입지기준은 별도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지침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부문의 보완과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마련된 국토계획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
한 각종 친환경적 요소 및 기준의 실천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토계획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이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행 국토계획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친환경적 요소와 이의 향후 보강방향을 열거하면 다
음과 같다. 
▣ 부분적․산발적 계획변경의 최소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서 토지이용 및 주요 도
시계획시설 배치계획 등 공간계획수립 시 자연생태계․물질순환체계 및 자연경
관과 조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적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목적의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등의 지정요건도 규정해놓고 있다(<표 3-10> 참조). 
따라서 도시계획부문에서의 환경성 확보방안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의 계획에서 각종 용도지역과 시설물의 입지와 규모를 적정하게 확보하
여 필요에 따라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조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은 계획체계를 무력화하고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원천적으로 교란하는 역할을 하
므로 지양되어야 하고, 굳이 활용해야 할 경우에도 지역지정요건에 계획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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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같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만 지정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시의 친환경적 고려기준의 구체적 실천성 확보 
도시계획수립단계에서는 각 광역, 도시기본,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 단계에
서 모두 계획의 기본원칙을 자연친화성에 두고 자연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보전 및 확충에 주력하고 녹지축, 생태계, 경관, 보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아울러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경관계획
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보전계획은 수질개선계획, 대기질 개선계획, 자연
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설명서에 토지적성평가검토서와 함께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 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
여,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의 보전․복원․개선을 검토하여 환경적
으로 피해가 적은 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40)(<표 3-8> 참조).
그러나 현재는 보전 대상이 되는 녹지축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자료나 녹지축
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이 미흡한 실정이고 경관검토서나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자칫 관련 기초자료와 기
준이 적절히 제시되지 못할 경우 형식적인 요소와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
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생태 및 녹지축, 경관성 둥
이 도시계획체계에 제대로 반영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기준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기초도면 전산화의 조기 추진 및 토지적성평가 기준의 표준화 추진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서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를 통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보전 축을 우선적으로 선별 구축한 후 개발가
40)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를 계획환경검토의 성격을 띄는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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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를 찾아 토지이용계획 등의 개발관련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의 기초정보로 구축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의 전산화와 적성평가기준의 표준화 작업이 조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3) 토지이용규제 단계: 용도지역 상의 규제내용과의 연계성 확보  
① 용도지역의 세분화
현행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가장 엄격한 행위
규제를 하는 지역이기는 하나, 여기에도 농어가 주택, 수퍼마켓, 마을공동구판장, 
종교집회장,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분재등의 온실 및 식물관련시설 
등이 허용되고 있다. 이들 시설물들은 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
의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보면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을 사람이 생활하거나 생활할 수 있
는 공간과 사람이 생활하지 못하는 순수 자연공간으로 세분하고 각각 그에 합당
한 용도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중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
간에 대한 행위규제는 현행의 용도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사람이 생활하지 않는 
자연공간에 대한 용도규제는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취지에 적합한 형태로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규제내용을 첨가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용도지역을 세분화하
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용도지역지구의 복잡성과 다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규제체
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경관 및 생태보전
목적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권자 
및 운영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된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지구를 지정
할 수 있으며,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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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 제37조).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경관지구나 보존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관지구는 현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
구로 세분되어있고, 보전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 주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
보전지구로 세분되어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보전목적에 맞는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서는 환경관련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장관이 하되, 지정하는 용도지역․지구의 명칭은 국토계획법
에서 명시한 용도지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현행 국토계획법상의 용
도지구가 환경관련 규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관련법에서 지정
하고 있는 각종 자연보전관련 용도지역의 명칭을 용도지구로 변경하여 국토계획
법상의 용도지역에 중복․지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용도지역․지구의 과다한 남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지구를 체계화
하고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현행의 용도지역․지구 지정 시 건설교
통부장관의 조정기능을 강화한 내용41)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
렇게 할 경우 기존에 있는 각종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용도지역․지구를 남발하는 문제를 방
지할 수 있고, 또 기 지정된 용도지역 중에서 유사한 목적과 규제내용을 분석하
여 주 규제대상과 규제목적에 따라 통합․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각 행정의 고유목적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지정 및 구분
41)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총괄부서로서 국토이용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용도지역의 중복 지정 
및 다기화 문제가 심화되는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개발용도에 보존용도
가 지정되는 등의 기형적인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3만㎡이상 규모의 개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별법상의 지역 
지구 구역은 국토계획법상의 일정 용도지역 안에서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 또는 승인 등으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하고자 할 때는 국토계획
법에서의 토지이용규제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제 6 장 ∙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성 확보방안 131
체계의 일관성과 규제내용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부처별 고유기능을 존중하고 
고유 행정목적에 맞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대안보다는 두 번째 대
안이 더 타당성이 높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표 6-4 > 환경관련 용도지역체계의 개선
구분 용도지역지정의 필요성 검토
용도지역지구의 
명칭 검토 및 조정
용도지역․지구
지정
용도지구관리 및 
제도운영 채택의 타당성
제1안 환경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제2안 환경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환경부 ○
③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의 친환경적 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물적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되며, 부적정한 토지이용은 자
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 악화로 연결된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에서 친환경
적 토지이용과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내용을 재정비하며, 가능한 예
외규정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각종 도시계획의 계획취지는 상당부분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으로 구현된
다.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
립하고,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게 적절한 토지이용규제를 함으로써 자연환경
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적게 발생시키는 등의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연
계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국토계획법상의 환경성검토나 사전환경성검
토는 모든 공간계획의 환경성 검토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별 행위제
한 내용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는 사전적으로 환경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제한 내용과 규제체계가 친환경성 측면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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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
수립지침이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일정부분은 용도지역별 
행위규제내용의 전체적인 틀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계획수립지침이나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검토하는 토지이용 기능간의 상충 여부, 개별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입지제한 사항 저촉여부 등은 각 국토계획법 및 환경관련법에서 지정
하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에서 특정 개발사업이나 계획의 적부 여부를 사
전에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은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
역별 지정목적과 용도지역의 주 기능에 따라 환경성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검토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이 환경성 측면에서 합리적
으로 검토된다면 현행의 누적적, 인문요소 중심의 행위제한 내용 중의 상당부분
은 허용용도의 범위가 순화된 형태로 조정될 것이다. 이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에
서 검토하는 사항 중의 일부는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내용으로 미리 고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 통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비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과의 조정만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제2종지구단
위계획제도 등과도 연계하여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③ 보전목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방법 개선  
상술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내용의 정비가 특히 중요한 지역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지구이다.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누적적 용도규제체계를 지양
하고 순화된 용도규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역성격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즉 허용되는 용도의 폭을 인문환경요소보다는 자연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허용
되어도 괜찮은 용도로 구성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허용하는 규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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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를 지양하여 소규모의 개별입지를 막아야 한다. 토지의 난개발 측면에서 
볼 때 대규모 개발만이 아니라 소규모개발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규제
를 받지 않는 면적규모로 토지를 분할하여 연접해서 개발한 난개발의 사례는 어
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의 국토계획법에서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내용에서 모두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
은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의 효율성측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을 모두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용도규제만을 실시하여 일정규모 이하라도 
특정한 용도로는 개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④ 환경관련규제 체계 정비방향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백서에 의하면, 환경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환경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기, 수질, 폐
기물 등 매체별 관리의 환경행정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매체 통합형 행정체
제로 개편하여 사전예방적 환경관리기능, 오염총량제 등 유역관리기능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42)
이러한 환경행정체제 정비와 연계하여 환경관련 규제는 매체별 규제의 한계를 
벗어나 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사후 통제
적인 오염대책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오염예방을 고취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행의 환경관련법상의 용도지역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많으므로, 대기, 물, 폐기물 등 매체별로 법
들을 비교 정리하여 분야별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행 환경법체계의 기본구조는 유지하되, 개별법률 상호간
42) 환경백서. 2001. 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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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복 모순 등을 정비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을 통폐합
하여 환경법전의 부분적 단일화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토지이용 및 자연환경관련 보전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반
적인 예외규정의 축소 정비가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상의 행위제한만이 아니라 환
경관련법상의 예외규정도 상당부분 축소되어야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
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도 예외규정을 두어 환경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즉 군사상 목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행하는 행위의 
예외적 규정을 두고(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있어 개발과 자연환경보존의 논리가 
상호 조화되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등
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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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는 다양한 법과 부처에 의해 다양한 규제가 중복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복잡성은 규제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규제 받고 
있는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수요를 야기하고, 
규제상호간의 상충성 등으로 규제효과를 반감시키는 역작용도 하고 있다. 
모든 제도는 개별적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 제도의 목적에 적합한 규제장
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제도의 개별적 고유성은 전체적인 제반 제도들
의 틀과 인접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마련될 때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적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고, 유사한 규제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양산함으로써 규제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발생시
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개발연대를 지나오면서 개발 우선적인 형태로 구
성되어있는 부분이 많았다. 과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개발위주의 국토관
리 틀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국토관리의 기본이던 「국토이용관리
법」과 「도시계획법」역시 도시 지향적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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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보전도 이러한 개발 우선적 토지이용규제체계에 대응하여 환경관
련 개별법 중심으로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개발과 
보전행정이 수렴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OECD 국가에서는 환경규제를 개별법체계에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환
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정책과 공간정책의 통
합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틀이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해 국토관리 차원에서 개발과 보
전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고, 개발우선의 개념에서 환경성 우선의 계획 및 규제개
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계획기준, 토지적성평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등의 다양한 수단들
이 정비되거나 새로 도입되어, 제도적으로는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기본 틀이 구
축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적 수단들이 구체적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
은 지침과 기준들이 정비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친환경적 국토관리
이념을 달성하면서 규제행정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규제와 토지이용
규제의 통합 및 연계성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즉 새로 바뀐 국토관리 및 
국토이용계획체계를 감안하여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틀과 방법을 재점검
하여 각각의 독자적 고유성과 상호 중복성을 검토하여 양 규제제도의 구체적 실
천성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화는 개별제도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피규제자의 편이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기초정보 조사단계, 계획단계, 이용규제단계에서 그 연계체계를 검토하
였다.
첫째, 기초정보조사단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항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
축하여, 기초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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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및 생태관련 부분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해서 조사하고, 토
지이용 및 기타 인문․사회적 요소들은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공간계획체계와 사전환경성검토체계의 연계화 방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간계획체계 내에 다양한 측면의  
환경성 부문이 내재화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상의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기
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의 중복성, 소요 인력 및 비용, 검토결과의 충실성, 
행정처리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하여 역할분담과 기능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초자료조사부분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작성
항목으로 되어있는 부분 중에서 지역개황, 환경현황, 환경관련보전시책 등에 관
한 자료는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구축한 기초정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
청자는 사업계획서 관련자료만을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여 제도운영의 편이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부문에서는 현재의 국토계획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한 각종 친환경적 요소 및 기준의 구체적 실천성을 높이는데 주력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보전 대상이 되는 녹지축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자료나 
녹지축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이 미흡한 실정이고 경관검토서나 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협조체계
를 구축하여 생태 및 녹지축, 경관성 둥이 도시계획체계에 제대로 반영되고 존중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기준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
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의 계획에서 각종 용도지역과 시설물의 입지와 규모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필요에 따라 부분적
이고 산발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조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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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도시관리계획에서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중의 하나
인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
의 전산화와 적성평가기준의 표준화 작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토지이용규제단계에서 용도지역의 세분화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내용
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각종 공간계획의 계획목표와 취지는 상당부분 용도지역
별 행위제한 내용으로 구현된다.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
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토지이용규제는 사전적으로 환경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제한 내용과 규제체계가 친환경성 측면에서 재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이 환경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된다면 현행
의 누적적, 인문요소 중심의 행위제한 내용 중의 상당부분은 허용용도의 범위가 
순화된 형태로 조정되게될 것이다. 특히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누적적 용
도규제체계를 지양하고 순화된 용도규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성격을 분명
히 하고 지역성격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의 개선과 함께 용도지역의 세분화방안
도 검토되어야 한다.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을 사람이 생활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생활하지 못하는 순수 자연공간으로 세분하여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행위규제는 현행의 용도규제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람
이 생활하지 않거나 생활해서는 안 되는 자연공간에 대한 용도규제는 보전목적
의 용도지역 취지에 적합한 형태로 생태계보호에 필요한 규제내용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허용되는 용도의 폭을 인문환경요소보다는 자연생태계 보호 측
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용도인지를 검토하여 구성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물
을 허용하는 규모기준의 규제를 지양하여 소규모 시설물의 개별입지를 막아야 
한다.  그 다음 용도지역지구의 복잡성과 다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규제체계를 단
순화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경관 및 생태보전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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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환경관련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
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장관이 하되, 지정하는 용도지역․지구의 명칭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명칭과 구분될 수 있도록 국토
계획법에서 명시한 용도지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구가 환경관련 규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관련법에
서 지정하고 있는 각종 자연보전관련 용도지역의 명칭을 용도지구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용도지역․지구의 과다한 남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지구를 체계화
하고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각 제도와 
행정의 고유성은 존중하되, 기존에 있는 각종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충분
히 고려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용도지역․지구를 남발하
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간의 협의하에 기 지정된 용도지역 중에
서 유사한 목적과 규제내용을 분석하여 주 규제대상과 규제목적에 따라 통합․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국토이용계획체계가 선
계획 후개발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토지
이용규제제도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였다. 공간계획체계 내에 환경에 대한 고려
가 내재화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제도도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도록 변화
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제도들의 선언적인 친환경적 규정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 보
전과 개발의 조화, 환경성의 확보는 2000년대의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
도가 공동으로 해결하고 추구해야 하는 정책목표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수많은 제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새로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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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체계 및 토지이용규제제도를 감안하여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틀과 내용을 재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제도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역할분
담 체계를 강구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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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nhancement of the Mutual Linkage between Land Use Contro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Schemes
Mie-Oak Chae․Hee Nam Jung
  Land use has been controlled with diversified and overlapping 
laws and regulations, which impede transparency in cont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Land use in Korea has given the first priority 
to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the existed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Planning Law」,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Urban 
Planning Act」, which were foundations of national territorial 
management, focusing on land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related laws such as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tc. 
are aimed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 and ecology. Most of these 
regulations are concerned with prohibiting the utilization of land and 
establishment of facilities which cause water and environment pollution. 
Therefore,  environment-related laws have difficulties to be coordinated 
with  development-oriented administration system. The study start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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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problems and presents the amendment to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consists of 6 chapters. In Chapter 1, the background, 
purpose, method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In Chapter 2, the concepts 
of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programs are 
reviewed theoretically. In Chapter 3 and 4, the current situations of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programs are discussed. 
Chapter 5 analyses problems of the two regulation programs. Chapter 
6 proposes several alternatives to enhance the mutual linkage between 
land use contro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schemes. Chapter 7 
presents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e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which was established in 2002 by combining the existed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Urban 
Planning Act」, has strived for the harmonization between territorial 
development and the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It is shown 
that the basic principle and framework of national management have 
changed into environmental friendly directions. Within the newly 
changed system of planning and utilization of national territory,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 regulation programs should be 
identified in term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problem caused 
by the overlapping regulations is required to be examined,  so as to 
enhance practical impacts of both programs.
  This study examines the linkage of the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 regulation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conveniences for people who are controlled by the 
regulations, and operational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related 
authorities. The linkage scheme is suggested in four aspects as follows.
Firstly, it is advisable to set up comprehensive data base system, 
which covers data needed for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 
regulation programs. This comprehensive data base system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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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by cooperated survey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link Urban Planning System in the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the Preview 
System of Environment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ome parts of the Preview System of Environment should be simplified 
by incorporating them into the process of Urban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cise standards and methods to guide 
conservation of  environmentally and ecologically important areas. 
Thirdly, the cumulative zoning regulation system in the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should be renewed 
by decreasing allowable range of land use activities. The allowable uses 
and activities in the conservation zones should be simplified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Finally, the environmental friendly regulations in administration 
systems should be promoted to secure their practical impacts. As the 
newly established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has changed policy directions into the principle of "Plan First 
and Develop Later," the planned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friendly 
management of national territory are emerging as major issues in Korea. 
In other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harmonization between 
territorial development and the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securemen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re common goals of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programs in the 21st century.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it is necessary not to introduce 
new systems but to connect exiting systems efficiently without conflic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 newly 
changed system of planning and utilization of national territory in order 
to properly rearrange the two regul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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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지구 구역 >
구분 법 률 명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구역
지역․지구
포함 여부
비    고
직접 
지정
포괄
규정
불포
함
국토․
지역
국토계획법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관․미관․고도․
방화․방재․보존․시
설보호․취락․개발진
흥․특정용도제한지구
∙개발제한․시가화조
정․수산자원보호구역
○
수도권정비
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주도종합개발계
획(자연환경보전방
침)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보전지구
○
도시․
주택
개발제한구
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
도시공원법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
∙녹지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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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률 명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구역
지역․지구
포함 여부
비    고
직접 
지정
포괄
규정
불포
함
농림축
수산업
농지법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
◦국토보존
에 관한 
사항에 포함
낙농진흥법 낙농진흥계획 ∙낙농지구 ○
축산법 ∙보호구역 - - -
◦관련계획 
없음
수산업법
어장이용개발계
획
(시설계획)
∙보호구역
∙보호수면
∙육성수면
○
◦관할수면
의 종합적 
이용․개발
에 관한 
사항에 포함
어항법 어항시설계획 ∙어항구역 ○
◦어항 
개발․운영
의 
기본방향에 
포함
산업
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관한
법률
공업배치기본계
획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
기업활동규제
완화에관한특
별조치법
∙공장입지금지지역 - - -
◦관련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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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률 명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구역
지역․지구
포함 여부
비    고
직접 
지정
포괄
규정
불포
함
교통
도로법
∙도로구역
∙접도구역
- - -
◦관련계획 
없음(사업계
획 있음)
고속국도법 ∙접도구역 - - -
◦관련계획 
없음(사업계
획 있음)
철도법 ∙철도선로인접지역 - - -
◦관련계획 
없음(사업계
획 있음)
항공법 ∙진입구역 - - -
◦관련계획 
없음(법률에
서 직접 
규정)
항만법
항만기본계획
(항만공사실시계
획)
∙항만구역
∙임항구역
○
에너지
전기사업법 ∙물밑선로보호구역 - - -
◦관련계획 
없음(장기전
력수급계획, 
전기설비시
설계획, 
전기공급계
획, 
전력기술개
발계획은 
있음)
원자력법 ∙제한구역 - - -
◦관련계획 
없음(원자력
발전연료제
조공급계획,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은 
있음)
환경
환경정책기본
법
환경보전장기종
합계획
∙특별대책지역 ○
자연환경보전
법
전국자연환경보
전계획(자연환경
보전기본방침)
∙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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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률 명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구역
지역․지구
포함 여부
비    고
직접 
지정
포괄
규정
불포
함
환경
자연공원법 공원계획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
습지보전법
습지보전기본
계획
(보전계획)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
독도등도서지
역의생태계보
전에관한특례
법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자
연생태계보전
기본계획)
∙특정도서 ○
조수보호및수
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기본
계획(조수보
호사업계획)
∙조수보호구
∙특별보호지구
○
대기환경보전
법
∙대기환경규제지역 - - - ◦관련계획 없음
수질환경보전
법
호소수질보전
기본계획(지
정호소수질보
전계획)
∙호소수질보전구역 ○
토양환경보전
법
토양보전대책
계획
∙토양보전대책지역 ○
◦토지 등의 
이용방안에 포함
소음진동규제
법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
- - - ◦관련계획 없음
해양오염방지
법
∙특별관리해역 - - -
◦관련계획 
없음(기름오염비상
계획․사업계획은 
있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기
본계획(지원
계획)
∙폐기물매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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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률 명
토지이용계
획
지역․지구․구역
지역․지구
포함 여부
비    고
직접 
지정
포괄
규정
불포
함
수자원
하천법
하천정비기
본계획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이용에 
관한 사항에 포함
소하천정비
법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에 포함
한강수계상
수원수질개
선및주민지
원등에관한
법률
오염총량관
리계획
∙수변구역 ○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
리계획
∙연안육역 ○
교육
문화
학교보건법
학교보건계
획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문화재보호
법
∙문화재보호구
역
- - - ◦관련계획 없음
전통사찰보
존법
∙전통사찰보존
구역
- - - ◦관련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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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률 명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구역
지역․지구
포함 여부
비    고
직접 
지정
포괄
규정
불포
함
수자원
수도법
수도정비기본
계획
(전국수도종
합계획)
(사업계획)
∙상수원보호구역 ○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
본계획
∙지하수보전구역 ○
◦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에 포함
하수도법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 - - ◦관련계획 없음
군사
군사시설보
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 - - ◦관련계획 없음
군용항공기
지법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 - - ◦관련계획 없음
해군기지법 ∙해군기지구역 - - - ◦관련계획 없음
방어해면법 ∙방어해면 - - - ◦관련계획 없음
군용전기통
신법
∙특별보호구역 - - - ◦관련계획 없음
재해
기타
건축법 ∙재해위험구역 - - - ◦관련계획 없음
소방법 ∙화재경계지구 - - - ◦관련계획 없음
자연재해대
책법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재해위험지구
∙경계구역
○
재난관리법
국가재난관리
계획
(시도재난관
리계획)
(시군구재난
관리)
∙특별재난지역
∙특별재해지역
∙경계구역
○
계 51 30 17 7 6
주 :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이나 토지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획은 집계에서 제외
자료 : 류해웅, 토지법제론, 2000, pp. 149-152. 정희남․최혁재, pp. 81-84.
